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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1일 총수입 612.1조원, 총지출 656.9조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2023년에 이어 건전

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수지 ․ 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R&D ․ 보조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

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올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둔화 ․

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2023년 예산 대비 33.1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전략적 재원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적 재정현안 등을 점검하여야 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2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3권 등 기존 5개 분석에 ｢재정총량 분석｣ 2권, ｢중 ․ 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6권을 추가하여 총 27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함께 인건비,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안 편성 ․ 집행,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한편, R&D 예산안, 재난안전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 강화 사업 등 

주요 정책 주제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과성 ․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및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

사업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재난정책

보험 사업,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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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발간되는 ｢재정총량 분석｣에서는 경제 ․ 재정 전망, 조세지출과 재정

지출 연계, 재정건전성 분석 등 거시적 재정총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건 ․ 복지 ․ 고용, 

교육 등 12대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분석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 ․ 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에서는 인구위기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첨단기술 육성 전략, 인재양성

등 재정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 ․ 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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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Ⅰ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코로나19, 탄소중립 등에 따른 산업체계 재편, 저출생 ·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

장 변화에 따라 인재1)양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全산업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며 노동

생산성 증가속도 또한 둔화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2) 

2021년의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全산업 기준 시간당 · 취업자당 노동생

산성은 2018년 대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OECD 평균으로 하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평균 대비 노동생산성 수준을 기준으로 전년 대

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9년 4.9%에서 2020년 –

0.8%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는 4.0%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취업자당 노

동생산성은 2019년 2.8%, 2020년 2.4%, 2021년 –0.2%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3)

구분 2018 2019 2020 2021

노동시간당
수준 (OECD평균=100) 74.1 77.7 77.1 80.2
전년 대비 증가율 (%) - 4.9 △0.8 4.0

취업자당
수준 (OECD평균=100) 85.4 87.8 88.6 88.4
전년 대비 증가율 (%) - 2.8 0.9 △0.2

주: 노동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실질 GDP 대비 총노동시간으로 산출되며,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실질 
GDP 대비 총취업자수로 산출

자료: 한국생산성본부의 각 연도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全산업 기준)]

1) 인재와 관련된 용어와 정의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인재와 관련된 용어로는 인재, 인적자원, 인력 등
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과학기술인력, 산업기술인력 등과 같은 세부 분야 용어와 개념을 적용하는 경
우도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인재를 광의로 해석하여, 인재 관련 용어의 정의 일체를 포괄

하는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2) 관계부처 합동,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2022.12.를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3) 참고로, OECD 평균 대비 기준이 아닌, PPP적용 미달러(USD) 기준(全산업)의 전년 대비 시간당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3.82%(’18)→2.45%(’19)→3.19%(’20)→2.79%(’21)였으며, 전년 대비 취업자당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2.53%(’18)→1.11%(’19)→0.10%(’20)→2.90%(’21)였다.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노
동생산성 국제비교｣,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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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2022.12.)

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를 포함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동 대응방안에서는 4대 분야로 ‘1. 경제활동인구 확충’ 분야를 

설정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2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가 포함되었

으며, 세부과제로 ‘전 국민에 맞춤형 평생학습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반도체 ·디

지털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급 인재양성’, ‘평생교육 · 창업교육 등 대학의 기능 · 역

할 다변화’가 제시된 바 있다.

인구위기 대응 주요 정책과제

1. 경제활동인구 확충

□2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전 국민에 맞춤형 평생학습 ·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반도체 · 디지털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급 인재양성

 평생교육 · 창업교육 등 대학의 기능 · 역할 다변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2022.12.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재양성 관련 인구위기 대응 주요 정책과제]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2월 발표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원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미국, 중국, EU 등 해외 주요국이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 및 핵심인재 영입 · 보호에 역점을 둔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4)

이와 같은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비

롯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국정과제, ｢인재양

성 정책 혁신방안｣(2021.11.),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 등의 인재양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재양성 사업 예산(안)은 2022년 11.7조원에서 2024년 예산안 

기준 13.4조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예산(안) 대비 인재양성 예

산(안) 비중도 2022년 1.7%에서 2024년 예산안 기준 2.0%로 증가하였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원 기본계획(2021~2025)｣(2021.2.)에서는 미국
의 경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2021.1.) H-1B비자 발급자격 완화 등을 통한 해외인재 유치 강화 예
상, 중국의 경우 천인계획(2008) 및 만인계획(2012)에 이어 2017년부터 쌍일류 계획(세계 일류대학 ·

학과) 추진, EU의 경우 AI 분야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다국적 연구소(ELLIS, European Laboratory 
for Learning and Intelligent Systems) 설립 · 운영 등을 관련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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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원, %)

구분 2022 2023 2024안

전체 예산(총지출 기준) (A) 679.5 638.7 656.9

인재양성 예산 (B) 11.7 13.2 13.4

인재양성 예산 비중 (B/A) 1.7 2.1 2.0

주: 1. 2022년은 추경 기준,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 인재양성 예산(안)은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의 2023년 인

재양성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의 경우, 2023년 인재양성 재정사

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인재양성 사업은 미포함되었음에 유의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기획재정부의 각 연도별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재양성 사업 예산(안) 현황(2022년 예산~2024년 예산안)]

이와 같이 인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투입도 확대되고 있는 한편, 우

리나라의 인재 관련 국가 경쟁력의 경우에는 비교우위를 선점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인재경쟁력지수(GTCI)5)는 

OECD 38개국 중 24위였으며, 최근 5년간(2018~2022년) 순위도 23~25위로 낮

은 순위가 지속되는 추세를 보였다.

(단위: 점, 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우리나라 

GTCI 

점수 55.57 54.19 59.59 63.16 59.10

순위 25 25 23 23 24

주: GTCI 관련 상세 내용은 ‘Ⅲ. 주요 쟁점 분석’의 ‘2. 인재 수급동향 및 경쟁력 분석’에 수록 
자료: 각 연도별 세계인재경쟁력지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리나라의 세계인재경쟁력지수(GTCI) 현황 (OECD국가 기준, 2018~2022년)]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 순위6)의 경우에도 조사(평가) 대상 60여개국 중 25~30위 수준을 보이

5) 세계인재경쟁력지수(GTCI, 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는 유럽 경영대학원
(INSEAD)에서 국가별 인재 양성 · 유치 · 유지 등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포괄적으로 측정 · 수록하여, 
인적 자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해 · 평가하고 관련 전략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

한 목적으로 발표되는 지수이다. (자료: 각 연도별 세계인재경쟁력지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6)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은 매년 주
요국을 대상으로(2023년은 64개국 대상) 국가경쟁력 순위를 평가하여 ｢IMD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간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국가의 능력’(지속적인 부가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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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보다 대체로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단위: 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우리나라 IMD 국가경쟁력 순위 27 28 23 23 27 28

 우리나라 IMD 교육경쟁력 순위 25 30 27 30 29 26

주: 2018~2023년간 순위는 63~64개국(2018~2020년 63개국, 2021년 64개국, 2022년 63개국, 
2023년은 64개국) 중 순위를 의미 

자료: e-나라지표 자료(IMD 교육경쟁력, 2023.10.15.검색기준)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및 교육경쟁력 순위(2018~2023년)]

더불어, 2017~2021년간 이공계 학생의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 모두 이공계 학생의 유입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우

리나라로 유입되는 이공계 학생보다 해외로 유출되는 이공계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유출 소계 35,580 30,995 35,274 33,545 28,351

학부과정 (A) 26,567 22,006 24,841 23,261 19,841

대학원과정 (B) 9,013 8,989 10,433 10,284 8,510

  유입 소계 16,888 18,984 20,628 22,195 23,371

학부과정 (C) 9,082 10,598 11,868 13,167 14,359

대학원과정 (D) 7,806 8,386 8,760 9,028 9,012

  (유출-유입) 합계 18,692 12,011 14,646 11,350 4,980

학부과정 (A-C) 17,485 11,408 12,973 10,094 5,482

대학원과정 (B-D) 1,207 603 1,673 1,256 △50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2020.2. 및 국회 과학기술정

보통신위원회 ‘2022년 국정감사 자료(김영주 의원실)’, 2022.10.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공계 학생 유출입 현황 (2017~2021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의 환경능력)으로 정의하고,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세부 지표에 따른 국가별 평가결과를 제공한다.
  IMD 교육경쟁력은 IMD 국가경쟁력 분야 중 ‘인프라’에 포함된 지표로, GDP 대비 정부재원 총 교

육비, 학업성취도, 교육제도, 대학 · 경영 · 과학교육 등의 16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자료: e-나라
지표(IMD 교육경쟁력, IMD 과학 · 기술 인프라)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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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혁신인재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재양성 관련 경쟁력 제고는 경제성장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인재양성 법령 · 정책과 재정사업 현황을 검토하고, 인

재양성 거버넌스 체계, 인적자원 수급전망 및 국제 경쟁력 관련 지수, 인재양성 관

련 주요 계획 및 사업 성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인재양성 정책 · 사업의 문제점을 점

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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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의 구성과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인재양성 정책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현황 부문에서는 인재의 개념과 범위, 인재양성 관

련 법령 및 정책, 인재양성 사업 예산 현황 등을 정리하였다.

주요 쟁점 분석에서는 인재양성 거버넌스, 국내외 인적자원 경쟁력, 인재양성 

정책 성과 부문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인재양성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인재양성 관련 법 · 제도 · 추진체계 등 

유관 정책 · 사업의 추진현황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외 인적자원 경쟁력 부문에서는 첨단 신기술 ·신산업 인력수급 현황 및 전

망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세계인재경쟁력지수(GTCI)를 중심으로 국내외 인적자원 

경쟁력을 분석하고, 관련 주요국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인재양성 정책 성과 부문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원 기본계획｣ 등 양성 관련 주요 기본계획과 성과목표를 점검하였으며, 주

요 인재양성 사업인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 실태 · 성과 및 부정수급 현황

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인재양

성 관련 20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각종 문헌 및 통계자료,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구분 주요 분석 내용

Ⅰ. 개요
 분석의 배경 및 목적

 분석의 대상 및 범위

Ⅱ. 현황
 인재의 개념과 범위  /  지원정책(관계법령, 주요 상위계획)

 예산 현황(부처별 ․ 유형별 ․ 주요 사업별)

Ⅲ.

주요

쟁점

분석

1. 인재양성 

거버넌스 부문

 인재양성정책 거버넌스 관련 현황 분석

 인재양성정책 추진체계 관련 법 · 제도 분석(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등)

2. 국내외 인재 

경쟁력 부문

 첨단 신기술 · 신산업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

 국내외 인재 경쟁력 관련 주요 지수 및 주요국 사례 분석

3. 인재양성 

정책 성과 부문

 인재양성 관련 주요 기본계획 성과 분석(직업훈련 중심)

 주요 직업훈련 사업 성과 및 부정수급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종합제언

[인재양성 정책 · 사업 분석의 구성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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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Ⅱ

1 인재의 개념 및 범위

인재는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에서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

과 국가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 · 기술 · 역량과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법령 · 정책별로 개념과 범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용어 또한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다.

교육부의 ｢2023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에 따르면, ‘인재’

를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과 국가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 · 기술 · 역량

과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인재양

성사업 범위는 ‘인재를 육성 · 배치 · 활용 · 관리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설정

(276개 사업)하고 있다.

2022년 2월 발간된 교육부의 ｢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에서는 

‘인재’에 대한 정의 없이, ① 교육 ·훈련기관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사업, ② 개인 대

상 교육ㆍ훈련비 지원사업, ③ 신기술 및 신산업 인접 분야 전문인재 양성사업(단순 

취업 지원 및 개인연구 지원사업(R&D)는 제외)을 인재양성 사업의 범위(128개 사

업)로 설정한 바 있다. 

한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는 ‘인재’라는 용어 대신 ‘인적자원’이라는 용

어를 인재와 유사하게 수록하고 있다. 동 법 제2조(정의)에서는 ‘인적자원’을 ‘국민 

개개인 ·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 · 기술 ·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 지자체 · 교육기관 · 연구

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 · 배분 · 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

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사업’은 ‘인

적자원개발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

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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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교육부, ｢2023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2023.9.)

 ‘인재’ 정의: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과 국가지역의 경쟁력 강

화에 필요한 지식 · 기술 · 역량과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

춘 사람

 인재양성사업 범위(276개 사업): 인재를 육성 · 배치 · 활용 ·

관리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

교육부, ｢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2022.2.)

 ‘인재’ 정의: 별도로 하지 않음

 인재양성사업 범위(128개 사업): 교육 · 훈련기관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사업, 개인 대상 교육ㆍ훈련비 지원사업, 신기술 및 

신산업 인접 분야 전문인재 양성사업(단순 취업 지원 및 개인

연구 지원사업(R&D)는 제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 정의: ‘국민 개개인 ·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

한 지식 · 기술 · 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

 인적자원개발사업 범위: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과 지자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자료: 교육부, ｢2023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2023.9. 및 ｢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

업 안내서｣, 2022.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2022.12.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재 관련 용어의 주요 정의와 범위]

또한, 인재 외에 인력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으며, 각 정책과 사업의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 모호한 측면도 존재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인

재라는 용어 외에 ‘이공계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학 ·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매년 조사 · 발표하고 있는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서는 ‘인재’가 아닌 ‘산업기술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 

실태조사 상에서의 산업기술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

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으

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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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이공계인력’ 용어 활용

 ‘이학 · 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를 전공

한 사람’으로 정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산업기술인력’ 용어 사용

 개념(정의):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

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

자료: 교육부, ｢2023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2023.9. 및 ｢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

업 안내서｣, 2022.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2022.12.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재 관련 용어의 활용과 개념]

이처럼, 인재와 관련한 용어는 법령별 · 정책별 · 용도별로 그 개념 및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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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 및 상위계획

가. 관계 법령

인재양성 관련 법률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이 있으며,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원목적 및 소관부처에 따라 분산되어 있다.

인재양성과 관련된 법률은 인적자원 개발,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 과학기술, 

첨단산업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제정 ·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다수의 

부처에서 인재양성 관련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소관 부처 주요 법령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

법｣, ｢평생교육법｣ 등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

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

술혁신 촉진법｣,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

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등

주: 본 표에서는 2024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인재양성 사업 규모가 가장 큰 4개 부처(교육부, 고용노동
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기준으로 주요 정책을 수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부처별 인재양성 관련 소관 주요 법령]

이 중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으로 2002년 8월 제정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이 있다. 동 법률에는 인적자원(개발)의 정의, 타 법률과의 관계, 인적자원개발기본

계획 수립,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설치 · 운영, 평가, 관련 정보의 생산 · 유통 · 활용, 

협력망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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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 (제1조)

정의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ㆍ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

ㆍ기술ㆍ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

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ㆍ배분ㆍ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

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

 “인적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제3조)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

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

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기본계획 심의 · 확정)에 제출하여야 함 (제5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

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

회에 제출하여야 함 (제5조의2)

국가인적자원

위원회

 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

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

회를 둠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며, 관계부처 및 기관의 장, 

전문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구성 (제7조)

평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제8조)

 특정평가: 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사업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을 선정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제9조)

정보 

생산·유통·활용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따른 관련 통

계 등의 정보를 생산하며, 그 정보 등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 (제11조)

협력망 구축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등의 원활한 유

통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

관 그 밖의 연구기관ㆍ단체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음

(제13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적자원 개발 기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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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3년 2월 개최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7)에서는 인재양성 정책의 

체계적 ·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향후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 인재데이터

관리법 등 인재양성 3법(가칭)의 제정 등 인재양성 관련 법 ·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

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인재양성 관련 법안으로 2023년 1월 발의된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안｣은 

교육위원회에, 2023년 5월 및 9월 발의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은 산업통

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구분 추진 법안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023년 2월 개최

 인재양성 3법(｢국가인재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 ｢인재

데이터관리법｣)(가칭) 등 법 · 제도 정비 추진 계획 등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안｣(2023.1., 의안번호 제19507호)

 교육위원회 계류중

양금희 의원, 김성원 의원 

및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2023.5., 의안번호 제22423호)

 -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2023.9., 의안번호 제24344호)

 -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2023.9., 의안번호 제24446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중

자료: 교육부,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2023.2. 및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재양성 관련 주요 추진 법안]

7)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 · 산업계 · 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로, 전국가적 차원에서 인재양성정책을 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하였다.(자

료: 교육부,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2023.2. 및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2023.5.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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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제1조

 제1조(목적)

 인재양성정책의 수립 · 조정 · 점검 ·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재

양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의 양성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제9조 및 

제10조

 제9조(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제10조(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인재양성 관련 계획을 종합하여 기

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시 · 도지사는 매년 해당 시 · 도의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15조

 제15조(인재양성전략회의)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전략회

의를 설치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인재양성정책의 조정,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제20조 및 

제21조

 제20조(인재양성정책 및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제21조(인재양

성정책 및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영향분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재양성정책 및 인재양성사업에 대

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

 인재양성정책 및 인재양성사업이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조사 · 분석

제22조 ·

제23조 및 

제27조

 제22조(인재양성정책책임관의 지정) · 제23조(지역인재양성정책의 추진) 및 

제27조(인재양성지원센터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재양성정책책임

관을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 · 도 인재양성협의회 및 시 · 군 · 구 인재양성협의

회를 구성

 교육부장관은 인재양성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재양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재양성정책의 기반을 조성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의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안｣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안｣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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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상위계획

최근 3년간 발표된 인재양성 관련 주요 상위계획은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BIG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원 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최

근에는 주요 신기술 · 신산업 분야별로 수립 · 시행되고 있다.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1~2023년) 발표된 주요 정책으로는 ｢제4

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원 기본계획(2021~2025)｣(2021.2.), ｢BIG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2021.4.),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2021.11.),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022.7.),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022.8.),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2023.4.), ｢이공분야 · 에코업 · 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 전략｣(2023.5.) 등이 있다. 

종합하면, 당해 기간 동안 발표된 인재양성 정책은 주로 과학기술 관련 주요 

신기술 ·신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발표되어 왔다. 한편, 상기의 주요 분야별 인재양

성 정책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의거한 인재양성 관련 법정계획인 ‘인적자원개

발기본계획’에 따른 (하위)정책 또는 시행계획의 형태가 아니라, 각 분야별로 개별

적인 정책 형태로 발표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주요 내용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원 기본계획(2021~202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1.2.)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과학기술인재 규모 지속 유지 · 확대

 인재유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 등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1.4.)

 세계적 수준의 BIG3+AI 분야 혁신인재 양성 등

 - 질적 · 양적 불일치 해소, 지속적 교육 혁신 토대 구축

 - 2025년까지 BIG3+AI 분야 혁신인재 7만명 이상 양성

  *BIG3: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민관 협력 기반 

SW 인재양성 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1.6.)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SW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하여, 2021~2025년간 41.3만명 

이상의 SW 인력 양성 등

[최근 3년간 인재양성 관련 주요 정책 (2021~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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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요 내용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1.1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한 미래 혁

신인재 집중 양성 및 청년 교육 · 훈련 기회 확장

 - 대학교육 유연화, 교육 · 직업훈련 정비, 전 생애주기 차

원 역량개발, 부처 간 협업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1.12.)

 2030년까지 에너지 혁신인재 2만명 육성 등

 - 2025년까지 연구인력 3,000명, 현장 전문인력 5,000명 양성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2.7.)

 2031년까지 기술발전을 선도할 반도체 혁신인재 15만

명+α 육성 등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2.8.)

 2022~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3.2.)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5대 핵심 첨단 분야 특화인재 양성 등

 - 항공 · 우주/미래모빌리티(A), 바이오헬스(B), 첨단부품 ·

소재(C), 디지털(D), 환경/에너지(E)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4.)

 바이오헬스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명 양성

 -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추가 육성 8만명 및 재직자 역량강

화 3만명 등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5.)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참신한 아이디어 투자 확대, 개인의 잠재력 발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인재유치 및 국제협력 지원, 융복

합시대 대응 교육 · 훈련 혁신 등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5.)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027년까지 역량있는 녹색 인재 8만명 추가양성 등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3.5.)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03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전문인력 2만명+α 육성 등

주: 2023년은 당해 9월까지 발표된 주요 정책 기준

자료: 각 정책을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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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재양성 관련 사업 현황

본 보고서에서의 인재양성 관련 사업 예산은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

성 사업 안내서｣(2023.9.)에 포함된 2023년 예산 기준 20개 부처 276개 인재양성 

사업을 대상으로, 각 소관 부처별로 예산(안) 자료를 제출받아 작성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의 인재양성 관련 사업 예산은 교육부에서 발표 · 정리한 

2023년 예산에서의 인재양성 사업을 토대로 작성되어, 2024년 예산안에 신규로 포

함된 인재양성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소관 부처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

양성 사업 안내서｣(2023.9.)에서의 수록 내용과 일부 조정된 부분도 존재하여, 동 

사업 안내서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의 한계 하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부처별 예산 현황

2023년 인재양성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인재양성 관련 예산은 20개 부처에 편성되

어 있고, 2022년 11조 7,055억원에서 2024년(안) 13조 4,231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4년 예산안 기준으로 교육부(10.0조원), 고용노동부(1.9조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0.8조원), 산업통상자원부(0.3조원) 순으로 편성되어 있다.

2024년 인재양성 지원사업 예산안은 2023년 예산 대비 1.5% 증가한 13조 

4,23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

상자원부 등 4개 부처가 2024년 예산안의 97.1%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교육부로 당해연도 전체 인재

양성 예산안의 74.4%인 9조 9,831억원(64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808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2024년 예산안에서 교육부의 주요 인재양성 사

업은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장학금지원(I유형, II유형, 지역

인재, 다자녀)’ 사업(4조 975억원), 대학혁신지원 사업(8,852억원), 전문대학혁신지

원 사업(6,179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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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 규모가 큰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당해연도 

전체 인재양성 예산안의 14.5%인 1조 9,440억원(17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는 전년 대비 1,173억원 감액된 규모이다. 2024년 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의 주요 

인재양성 사업은 내일배움카드 사업(일반회계)의 내역사업인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사업(4,732억원), 내일배움카드 사업(고용보험기금)의 내역사업인 

‘일반직종훈련’ 사업(3,312억원)과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3,260억원) 

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 규모가 세 번째로 큰 부처로 당

해연도 전체 인재양성 예산안의 6.0%인 8,114억원(49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25억원 감소한 규모이다. 당해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인재양성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사업(2,036억원),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 사업(903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사업(894억원), 

‘울산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사업(859억원)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네 번째로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이 큰 부처로 당해연도 전

체 인재양성 예산안의 2.2%인 2,927억원(25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7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인재양성 사

업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육훈련(미래신산업)’ 사업(1,428억

원), 에너지인력양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육훈련(에너지인력)’ 사업(421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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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구분 2022예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감

B-A (B-A)/A

교육부 8,330,392 9,502,319 9,983,073 480,754 5.1

고용부 1,785,270 2,061,300 1,943,990 △117,310 △5.7

과기부 872,441 923,924 811,425 △112,499 △12.2

산업부 268,906 283,046 292,696 9,650 3.4

문체부 127,694 137,187 97,235 △39,952 △29.1

중기부 106,098 86,163 76,516 △9,647 △11.2

농식품부 71,936 69,435 57,560 △11,875 △17.1

복지부 30,121 44,203 51,471 7,268 16.4

환경부 43,425 45,381 46,885 1,504 3.3

보훈부 25,063 25,063 24,539 △524 △2.1

국토부 14,984 17,818 15,694 △2,124 △11.9

특허청 7,280 8,682 9,099 417 4.8

식약처 5,864 5,840 5,602 △238 △4.1

해수부 6,292 4,479 3,516 △963 △21.5

외교부 3,080 3,080 3,080 0 0.0

방사청 640 608 608 0 0.0

질병청 153 153 153 0 0.0

금융위 2,033 1,830 - △1,830 순감

산림청 3,820 3,820 - △3,820 순감

해경청 0 1,850 - △1,850 순감

합계 11,705,492 13,226,181 13,423,142 196,961 1.5

주: 1. 인재양성 예산(안)은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의 2023년 인

재양성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의 경우, 2023년 인재양성 재정사
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인재양성 사업은 미포함되었음에 유의

   2. 각 부처별 자료 취합 과정에서의 부처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교육부, ｢2023 대한민국 인재양

성 사업 안내서｣, 2023.9.에서의 2022년 및 2023년 예산액과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3. 2022년은 추경 기준.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 인재양성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인재양성 사업 기준)]



∙ 19

나. 유형별 예산 현황

2023년 인재양성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인재양성 사업 예산은 융 · 복합, 과학 · 기

술, 인문 · 사회, 농림 · 어업, 예술 · 체육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4년 예

산안을 기준으로 ‘융 · 복합’(10.7조원, 79.9%), ‘과학 · 기술’(2.2조원, 16.6%) 순으로 

편성되어 있다.

2024년 인재양성 사업 예산안은 융 · 복합, 과학 · 기술, 인문 · 사회, 농림 · 어

업, 예술 · 체육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8), ‘융 · 복합’ 유형과 ‘과학 · 기

술’ 유형이 2024년 예산안의 96.5%를 차지하는 주요 유형이다. 

‘융 · 복합’ 유형 이외 4개 유형의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금

액 기준으로는 ‘과학 · 기술’ 유형의 감액규모(791억원 감액)가 가장 컸으며, 증감률 

기준으로는 ‘예술 · 체육’ 유형의 감소율(44.1% 감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예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감

B-A (B-A)/A

융 · 복합 9,167,892 10,371,074 10,727,011 355,937 3.4

과학 · 기술 2,041,906 2,300,818 2,221,762 △79,056 △3.4

인문 · 사회 321,393 379,999 360,693 △19,306 △5.1

농림 · 어업 79,452 74,635 57,940 △16,695 △22.4

예술 · 체육 94,849 99,655 55,736 △43,919 △44.1

합계 11,705,492 13,226,181 13,423,142 196,961 1.5
주: 1. 인재양성 예산(안)은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의 2023년 인

재양성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의 경우, 2023년 인재양성 재정사
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인재양성 사업은 미포함되었음에 유의

   2. 본 표에서의 인재양성 사업 유형은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

에서의 5대 영역(융 ·복합, 과학 · 기술, 인문 · 사회, 농림 · 어업, 예술 · 체육)을 기준으로 구분
   3. 각 부처별 자료 취합 과정에서의 부처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교육부, ｢2023 대한민국 인재양

성 사업 안내서｣, 2023.9.에서의 2022년 및 2023년 예산액과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4. 2022년은 추경 기준.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유형별 인재양성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2023년 인재양성 사업 기준)]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 규모가 큰 2개 유형인 ‘융 · 복합’ 및 ‘과학 · 기술’ 유

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24년 예산안 금액이 가장 큰 ‘융 · 복합’은 과학

· 인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이론과 현실을 효과적으로 업무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8) 본 절에서의 인재양성 사업 유형은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에 수
록된 5대 영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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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유형을 의미한다. ‘융 · 복합’ 유형의 2024년 예산안은 전체 

인재양성 예산안의 79.9%인 10조 7,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59억원 증액되었다. 

‘융 · 복합’ 유형 상위 10개 사업의 2024년 예산안 소계는 전년 대비 2,794억

원 증가한 8조 6,062억원으로, 동 유형 전체 대비 80.2%를 차지하였다. 교육부의 

‘국가장학금지원(Ⅰ유형,Ⅱ유형,지역인재,다자녀)’ 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4조 975

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전년 대비 667억원 증가하였다. 상위 10개 사업 중 증액규

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교육부의 ‘국립대학육성사업’(1,142억원 증액)이었으며,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1,389억원 감

액)으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2예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감

(B-A)

교육부
맞춤형국가

장학금지원

국가장학금지원(Ⅰ유형,
Ⅱ유형,지역인재,다자녀)

고특 4,134,819 4,030,777 4,097,498 66,721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대학혁신지원 고특 753,000 805,700 885,200 79,500 

교육부
전문대학혁

신지원
전문대학혁신지원 고특 402,000 562,000 617,900 55,900 

교육부
국립대학

육성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고특 150,000 458,000 572,200 114,200 

교육부
4단계두뇌한

국21
4단계두뇌한국21 고특 408,080 526,090 524,684 △1,406 

고용부
내일배움

카드(일반)
첨단산업디지털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일반 324,822 416,260 473,188 56,928 

교육부
맞춤형국가

장학금지원

대학생근로장학금지

원
고특 416,255 376,445 436,375 59,930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지

역혁신사업

지자체-대학협력기

반지역혁신사업
고특 244,000 342,000 342,000 0 

고용부
내일배움

카드(고보)
일반직종훈련

고보

기금
350,384 344,708 331,239 △13,469 

고용부
내일배움

카드(고보)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고보

기금
350,615 464,833 325,960 △138,873 

소계 7,533,975 8,326,813 8,606,244 279,431 
주: 1. 인재양성 예산(안)은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의 2023년 인재

양성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의 경우, 2023년 인재양성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인재양성 사업은 미포함되었음에 유의

   2. 본 표에서의 인재양성 사업 유형은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에
서의 5대 영역(융 ·복합, 과학 · 기술, 인문 · 사회, 농림 · 어업, 예술 · 체육)을 기준으로 구분

   3. 각 부처별 자료 취합 과정에서의 부처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교육부,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2023.9.에서의 2022년 및 2023년 예산액과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4. 고특은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일반은 일반회계를, 고보기금은 고용보험기금을 의미
   5. 2022년은 추경 기준.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 기준 ‘융 · 복합’ 유형 인재양성 상위 10개 사업 현황 

(2023년 인재양성 사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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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2024년 예산안 규모가 큰 ‘과학 · 기술’ 유형은 자연 · 응용과학과 공

학 · 기술을 사회 · 경제생활 향상을 위해 연구 · 활용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유

형을 의미하며,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의 16.6%인 2조 2,218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791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다.

‘과학 · 기술’ 유형 상위 10개 사업의 2024년 예산안 소계는 전년 대비 565억

원 감소한 1조 3,715억원으로, 동 유형 전체 대비 61.7%를 차지하였다. 교육부의 

‘대학연구기반구축’ 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2,051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전년 대

비 257억원 증가하였다. 상위 10개 사업 중 증액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교육부의 

‘반도체특성화대학재정지원’(635억원 증액)이었으며, 감액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교

육부의 ‘학문균형발전지원’(1,642억원 감액)으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2예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감

(B-A)

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

기반구축
대학연구기반구축 고특 159,439 179,396 205,102 25,706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
일반 239,231 229,089 203,644 △25,445

교육부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 고특 89,010 144,300 201,001 56,701
산업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교육훈련(미래신산업) 일반 116,517 121,533 142,754 21,221

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

기반구축
학문균형발전지원 고특 294,160 294,315 130,098 △164,217

교육부
산학연협력고도

화지원

반도체특성화대학

재정지원
고특 - 54,000 117,500 63,500

고용부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인력개발사업

(기술인력양성사업)
고특 39,894  107,037  105,725  △1,312

과기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

광주과학기술원연

구운영비지원
일반 104,268 113,416 90,316 △23,100

과기부
대구경북과학기술

원연구운영비지원

대구경북과학기술

원연구운영비지원
일반 91,500 94,925 89,392 △5,533

과기부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

울산과학기술원연

구운영비지원
일반 87,513 89,959 85,922 △4,037

소계 1,221,532 1,427,970 1,371,454 △56,516 
주: 1. 인재양성 예산(안)은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의 2023년 인재

양성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의 경우, 2023년 인재양성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인재양성 사업은 미포함되었음에 유의

   2. 본 표에서의 인재양성 사업 유형은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에
서의 5대 영역(융 ·복합, 과학 · 기술, 인문 · 사회, 농림 · 어업, 예술 · 체육)을 기준으로 구분

   3. 각 부처별 자료 취합 과정에서의 부처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교육부,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2023.9.에서의 2022년 및 2023년 예산액과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4. 고특은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일반은 일반회계를 의미
   5. 2022년은 추경 기준.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 기준 ‘과학 · 기술’ 유형 인재양성 상위 10개 사업 현황 (2023년 

인재양성 사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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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2023년 인재양성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2024년 예산안 규모가 큰 주요 사업은 국

가장학금지원(Ⅰ·Ⅱ유형,지역인재,다자녀)(4.1조원, 교육부), 대학혁신지원(0.9조원, 교육

부), 전문대학혁신지원(0.6조원, 교육부), 국립대학육성사업(0.6조원, 교육부) 등이 있으

며, 상위 20개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증가되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인재양성 사업 예산안 규모 상위 20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교육부 소관 사업이었으며, 고용노동부 4개 사업, 과기부 및 산업부 

각각 1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해 상위 20개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 합계

는 10.6조원으로 전년(10.3조원)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장학금지원’ 사업이 4조 975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같은 부처의 ‘대학혁신지원’ 사업(8,852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

(6,179억원), ‘국립대학육성’ 사업(5,722억원), ‘4단계두뇌한국21’ 사업(5,247억원) 

등의 순이었다.

6번째로 2024년도 예산안 규모가 큰 인재양성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

카드(일반회계) 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양성훈련’ 사업으로 

4,732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의 내역사업인 ‘교육훈련(미래신산업)’)의 경우, 2024년도 예

산안 규모가 각각 2,036억원, 1,428억원으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비해 적은 규

모를 보였다.

종합하면, 2024년 예산안 기준 상위 20개 사업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차

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 ·학위 중심의 인재양성 사업을, 고

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중심의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과학기술 연구 및 신산업 교육훈련 등 분야별

로 특화된 성격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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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회계/

기금
2022예산 2023예산 2024예산안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지원(Ⅰ유형,

Ⅱ유형,지역인재,다자녀)
고특 4,134,819 4,030,777 4,097,498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대학혁신지원 고특 753,000  805,700  885,200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 전문대학혁신지원 고특 402,000  562,000  617,900  

교육부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고특 150,000  458,000  572,200  

교육부 4단계두뇌한국21 4단계두뇌한국21 고특 408,080 526,090 524,684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일반)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

무인재양성훈련
일반 324,822 416,260 473,188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고특 416,255  376,445  436,375  

교육부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고특 244,000 342,000 342,000 

고용부 내일배움카드(고보) 일반직종훈련
고보

기금
350,384 344,708 331,239 

고용부 내일배움카드(고보)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고보

기금
350,615 464,833 325,960 

고용부
산업현장일학습병행

지원

산업현장일학습병행

지원

고보

기금
286,608 299,232 311,632 

교육부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3단계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

(LINC3.0)

고특 302,500 302,500 302,500 

교육부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방대학활성화사업 고특 - 190,000 237,500 

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
대학연구기반구축 고특 159,439 179,396 205,102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연구

운영비지원

한국과학기술원연구

운영비지원
일반 239,231 229,089 203,644 

교육부
산학연협력고도화 

지원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 고특 89,010  144,300  201,001  

산업부
산업혁신인재성장 

지원
교육훈련(미래신산업) 일반 116,517 121,533 142,754 

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지원 고특 294,160  294,315  130,098  

교육부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

Global Korea 

Scholarship
일반 82,547 93,278 123,626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부처협업형인재양성 고특 42,000 105,284 118,796 

소계 9,145,987 10,285,740 10,582,897

주: 1. 인재양성 예산(안)은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의 2023년 인재
양성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의 경우, 2023년 인재양성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인재양성 사업은 미포함되었음에 유의

   2. 각 부처별 자료 취합 과정에서의 부처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교육부,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2023.9.에서의 2022년 및 2023년 예산액과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3. 고특은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일반은 일반회계를, 고보기금은 고용보험기금을 의미
   4. 2022년은 추경 기준.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예산안 기준 인재양성 상위 20개 사업 현황 (2023년 예산 사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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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분석Ⅲ

1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추진체계 분석

가. 인재양성 사업의 범위와 예산 현황 분석

인재의 정의와 범위가 불확실하고 인재양성사업의 범위와 예산도 교육부와 고용노동

부 등 부처별로 다르게 집계되고 있는 등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재’의 정의와 ‘인재양성’ 사업의 범위가 부처별로 상이하

게 집계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

업 안내서｣ 간에도 인재양성 사업의 정의와 범위가 일관되지 않으며9),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교육

부와는 다른 인재양성 사업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교육부, ｢2023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2023.9.)

 목적: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2021.11.)의 후속조치로, 정부부

처 실무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 사업 정보를 제공받아 인재 지원

사업을 종합하여 발간물 제작

 ‘인재’ 정의: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과 국가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 · 기술 · 역량과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

 인재양성사업 범위(276개 사업): 인재를 육성 · 배치 · 활용 · 관리

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22년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2.10.)

 목적: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의 재정 효율화 및 훈련 품질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부처 인력양성사업 현황을 조사 · 분석

 ‘인력’ 정의: 별도로 하지 않음

 인력양성사업 범위(354개 사업): 중앙행정기관(부처 · 청 ·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인력 양성 · 향상, 교육훈련 등을 주목적으로 실시하

는 사업으로, 훈련예산이 1억원 이상이고 훈련인원이 10명 이상

이며 민간인력 대상 사업

자료: 교육부의 ｢2023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2023.9.와 ｢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
업 안내서｣, 2022.2. 및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22년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2022.10.을 바탕으로 재작성

[인재양성 사업의 범위]

9)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2월 발간된 ｢2022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가 사실상 인재양성 사

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집대성하여 수록한 최초의 안내서이므로, 인재양성사업 기준 및 범위 등과 관
련하여 조정과정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25

또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2020~2022년 ｢중앙부처 인력양성사

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부처별 예산서 작성 방식과 시점, 사업선정기준 등 

조사 범위에 차이가 있어 실태조사 대상사업을 일관성 있게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

다고 기술한 바 있다. 

(단위: 개, 조원)

구분 주관부처 사업 수 소관부처 수 예산액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교육부

(2022년) 128

(2023년) 276

(2022년) 12 

(2023년) 20

(2022년) 11.7 

(2023년) 13.2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고용노동부 (2022년) 354 (2022년) 29 (2022년) 4.7

자료: 교육부, ｢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2022.2. 및 ｢2023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2023.9.,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22년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실
태조사 결과보고서｣, 2022.10.을 바탕으로 재작성

[인재양성 사업 수 및 예산]

 부처별 예산서 작성 방식과 시점, 사업선정기준 등 조사 범위에 차이가 있어 실태조사 

대상사업을 일관성 있게 선정하는데 한계

 각 부처별 인력양성사업 데이터를 조사 ·탐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부재 등

- 부처 미검증 시 공식자료인 사업설명자료(예산서) 활용 시에도 공개 · 분석 한계

자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2020~2022년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관련 시사점]

이와 같이 인재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부처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정

책 목표 및 대상뿐만 아니라 인재‘양성’과는 관련성이 낮거나 유사 · 중복되는 사업

이 조정되지 못하는 등 당초에 기대했던 정책방향과 상이하게 추진될 수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인재양성사업 추진 부처는 20개이며, 270여개의 인재양성 

사업이 개별 부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통합 ·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대학 ·학위 위주 사업,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위주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

훈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재양성 사업 소관 부처 간 서로 다른 성격으로 추진되

고 있는 사업간 연계 ·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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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합 · 조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개별 부처별로 인재양성 사업이 추진되

거나 별도의 인재 관련 정보망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유사 · 중복을 유발하여 예

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업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

렵다. 이에, 각 부처의 인재양성 정책 · 사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 연계 · 관리하

여 관련 이해관계자가 적시에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추진체계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재양성 관련 범부처 중장기 로드맵, 전 소관부처 사업의 지원

목적 · 대상 · 내용 · 방식, 사업추진실적 · 성과, 우수 교육훈련과정 소개를 포함한 범

부처 우수 인재양성 사례 공유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인재양성 사업대

상자가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부

처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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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재양성 관련 성과관리 현황 분석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는 인재양성 분야 상위계획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이후 수립되지 

않고 있어 인재양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을 알 수 없으며 체계적인 성과관

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상

위계획 성격을 가지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에서는 인적자

원개발기본계획에서 인적자원개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관계기관 · 지역 · 민간

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산학협력, 중장기 인력수급, 투자 촉진 및 국제화 등을 포함

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제5조

(인적자원개발기

본계획 등의 

수립)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기본계획 포함 내용

  -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 관계 행정기관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 지역 및 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의 지원

  -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질 제고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장기 인력수급의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및 국제화 촉진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적자원 개발 기본법｣에서의 기본계획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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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여타 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을 종합하여 제시하

는 상위계획으로서 기능하며, 동 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인재양성 정책을 통합하

고 해당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재양성 정책 · 사업을 추진

· 관리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주요 의의로, 동 기본계획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18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참여

하여 구축한 최초의 범정부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종합계획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으로, 2001년 제1차 

기본계획(2001~2005)이, 2006년 제2차(2006~2010) 기본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제1차 및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인적자원 분야 국

가 경쟁력 10위권 진입(달성)’으로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의 경우 ‘전 국민 기초역량강화’,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

발’,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고도화’ 및 ‘국가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등 4대 

정책영역에서 16대 분야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의 경우, 범정부 실천계획으로서의 역할이 불충분하였

고, 인력수급 전망을 통한 정책 수립체계가 미흡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회의(이후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의 실질적 조정권한이 부재하여 부처간 협력 및 

역할 조정 부족 등의 한계가 나타난 것으로 회고된 바 있다.

이에, 2006년 발표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과제별 성과지표 · 정책내용 ·

추진일정 명확화, 재정투자계획 ·법령정비계획 등 추진전략 구체화, 인력수급 중장

기 전망 반영 등을 통해 제1차 기본계획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 이후 더 이상 인적자

원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기본계획 수립 

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다수의 인재양성 정책을 아우르는 상

위계획도 현재 부재한 상태로, 인재양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알 수 없

는 실정이다.



∙ 29

구분 주요 내용

정책비전 

및 목표

 경쟁력 있는 국민, 서로 신뢰하는 사회

 인적자원 분야 국가 경쟁력 10위권 진입

정책영역 

및 과제

 최초의 범정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4대 정책영역 16대 분야

 전 국민 기초역량강화

 - 국민기초교육보장, 진취적 · 창의적 청소년문화 육성, 평생학습활성화, 

취약계층 능력개발지원, 사회적신뢰구축과 시민의식 제고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 우수인재육성,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산·학·연협력강화, 서비스부문 인적자

원개발,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고도화

 - 공직부문 인적자원 전문성 제고, 민간부문 인적자원 활용 개선, 여성 인적자

원 활용도 제고

 국가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 인적자원정보 인프라 구축, 지식유통체제 혁신, 인적자원정책 역량강화

1차 

기본계획 

정책적 

한계

 범정부적 실천계획으로서의 역할 불충분

 - 대학교육 질 제고, 교육-산업-고용-복지정책간 연계부족에 따른 인적자원 분

야 국가경쟁력 제고 미흡 등

 미래 직업 전망, 기업 인력수요 등을 반영한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미흡

 2001년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법령 제정(2002.8.) 등 제도적 뒷받침 취약 

및 시행계획 관련 부처간 협력 및 역할 조정 부족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실질적 조정권한 부재로 인한 정책 통합조정 및 재정투

자 효율성 제고 미흡

 - 인적자원개발 사업 평가 및 예산조정 정책수단 부재로 통합 조정 미흡

 -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강제조정 부재. 평가에 대한 부처 관심 부

족으로 추진실적 평가 및 투자분석 실효성 저하

 -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한 부처간 협력 및 조정 애로 증가 (인적자원개발회의 

안건 상정: 공동 34%, 교육부 33.5%, 노동부 10.2%, 과기부 6.6%)

 타 계획과 관계 미정립 등에 따른 기본계획 영향력 감소

 - 38개 법률, 39개 인적자원 · 고용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 부족 

 - 양극화 심화, 저출산 대책에 따른 정책과제 등 연계 계획 미수립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001.12. 및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국가인

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 2006.1.을 바탕으로 재작성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2005)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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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정책비전 

및 목표

 학습사회, 인재강국 건설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달성

1차 

기본계획 

대비 주요 

개편사항

 (1차)정책목표, 성과지표, 정책내용, 추진일정 등 불명확

 → (2차)정책과제별 성과지표 및 정책내용, 추진일정 등 명확화

 (1차)재정투자계획, 법령개정 등 추진전략 없이 선언적 규정

 → (2차)재정투자계획, 법령정비계획 등 추진전략 구체화

 (1차)중앙정부 부처 위주 참여 → (2차)중앙정부, 지자체, 산업계 참여

 (1차)인력수급전망 등 기초자료 부족 → (2차)인력수급 중장기 전망 반영

정책영역 

및 과제

 4대 영역 및 11대 정책과제

 핵심 인력 양성

 - 미래 유망산업 인력, 지식서비스 전문인력, 대학교육 혁신

 평생학습 능력향상

 - 학제 개편, 직업교육 · 훈련, 지역인적자원개발

 사회통합 달성

 - 여성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신뢰 구축, 교육 · 문화 복지 증진

 HRD 추진체제 혁신

 - 산업 ·노동계 등 수요측 참여 확대, HRD사업 조사 · 분석 · 평가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 2006.1.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원, ｢IMD 2010 세계 경쟁력 연감 분석｣, 2011을 바탕으로 재작성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 주요 내용]

또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는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등 

성과관리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서는 첨단 분야 및 

전문서비스 분야, 직업교육 ·훈련 정책, 산학협력, 지역인적자원 등의 인재양성 분

야 전반에 걸친 계획과 정책을 기획 · 조정 ·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부

가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 · 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특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범부처 차원의 인재양성 종합계획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미수립, 

인재양성 관련 정책 · 사업 성과 및 예산을 평가 · 심의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미운영 등으로 인해, 인재양성 사업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 평가 ·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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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제7조

 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설치

  2.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첨단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나. 법률 · 의료 · 경영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다. 여성 인적자원개발

    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마. 산학협력 활성화

    바. 군 인적자원개발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인력활용

    아. 장애인, 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자. 지역인적자원개발 등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 · 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등

제8조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 자체평가의 결과 및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특정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

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9조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

한 사업을 선정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2. 부처간 연계 · 조정이 필요한 사업

  3.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4.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특정평가에 관한 계획을 미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

의한 후 심의 · 의결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그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 · 공정성 등을 확인 · 점검할 수 있음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분야별 계획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매년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 분석을 실시하

여야 함 등

자료: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 인용 및 재구성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상 성과관리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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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재양성 관련 거버넌스 현황 분석

첫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예산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는 2007

년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에서의 폐지대상 위원회에 포함

되어 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관련 예

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두

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 첨단 분야 등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 · 정책의 기획 · 조정 및 평가, 예산 운용, 추진실적 및 시

행계획, 인력수급 전망 등을 담당하므로, 사실상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 대부

분을 심의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구분 주요 내용

제7조

(국가인적자원

위원회)

 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

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

회를 둠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며, 관계부처 및 기관의 장, 

전문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구성

 주요 심의 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첨단 분야 등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 기획 · 조정 및 평가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 등의 투자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인력수급 전망 체제 구축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적자원 개발 기본법｣에서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관련 주요 내용]

그러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2007년 출범 후 당해연도에 3회 개최된 이후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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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 9월 발표된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장기간 미구성, 운

영실적 저조, 유사 · 중복, 단순 자문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166개 폐지대상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

다.11)

구분 주요 내용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 

성격

각 부처별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 · 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

정비 대상 

위원회

 전체 정비(폐지 및 통합) 대상 위원회 수: 246개 

 - 폐지 및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 대상 위원회 수: 166개

 - 유사 · 중복 위원회 간 통합 대상 위원회 수: 80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주관부처: 교육부)는 폐지 대상 위원회 목록에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 폐지 · 통합｣, 2022.9.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른 정비대상 위원회 관련 주요 내용]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미운영은 제1차 및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며 인적자원개발

정책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역할이 모호해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

에 부여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권한이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舊)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부에서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 총

괄 · 조정 권한에서 축소된 인적자원개발정책 사무로 한정 · 유지되게 되었고, 이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10)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조
직개편이 이루어진 후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 · 총괄 · 조정기능이 삭제되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적자원정책본부(3관 8팀)가 폐지되면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상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이 곤란하였던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1) 대한민국대통령실(국정과제비서관실 · 국민소통관장관실), ｢지난 5년간 79개 늘어났던 정부위원회, 

40% 가까이 정비한다｣, 2022.9. 및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 폐지 · 통합｣, 
2022.9.을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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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2001.1.
 ｢정부조직법｣ 개정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 · 총괄 · 조정 권한

2001.12.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2005)｣ 발표

2002.8.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정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적자원개발회의 설치 근거 마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2006.1.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 발표

2007.4.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개정

 인적자원개발회의→국가인적자원위원회: 대통령 직속, 30인 이내로 확대

2008.2.

 ｢정부조직법｣ 개정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권

한→인적자원개발정책 사무로 한정

2013.3.
 ｢정부조직법｣ 개정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인적자원개발정책 사무로 한정 유지

자료: 각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및 전문가간담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 흐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는 여전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매5년마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

출하고,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기본계획을 심의 · 확정하고 인재양성 

정책 · 사업 관련 전반에 대하여 조정 ·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인재양성 관련 정책 · 계획의 경

우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미운영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조정 · 심의 · 평가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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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 정부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신기술 · 신산업 분야 중심의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 · 발표하고 있으나 해당 회의가 법적 근거가 없고 비정례적으로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재양성 관련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기본

· 시행계획을 통합적 · 일관적으로 수립 ·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근거와 책임을 갖춘 

범부처 차원의 인재양성 컨트롤타워를 구축 ·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3년 2월 출범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첨단 신기술 ·신

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

· 산업계 · 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로, 전 국

가적 차원에서 인재양성정책을 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구분 주요 내용

목적

 전 국가적 차원에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 · 체계적 인재양성정책 수립 

및 점검 · 관리

 인재양성정책의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 인재양성 정책 관련 성과관리체계 구

축 등

구성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및 교육계 · 산업계 · 연구계 민간 

전문가 포함 약 30명 규모 민관협력 협의체

 제1차 회의 참석자: 중앙부처, 지방정부, 교육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등 40명 내외

 제2차 회의 참석자: 중앙부처, 교육계 · 산업계 · 연구계 전문가 등 25명 내외

주제

 제1차 회의 주요 안건

  - 인재양성 중요성· 시급성 높은 5대 핵심분야 선정 및 첨단 분야별 정책 수립· 관리

  -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전략｣ 발표

 제2차 회의 주요 주제

  -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 발표

자료: 교육부,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2023.2. 및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2023.5.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요]

현재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까지 개최되었으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023.2.)에서는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전략｣이 발표되었고,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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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023.5.)에서는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에너지 인

재양성 중장기 전략｣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순차적으로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첨단 분야, 이공분야, 에코업, 에너지 등 특정 부문별로 정책방안이 

발표되고 있을 뿐,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같이 인재양성 정책과 예산을 총괄적으

로 심의 · 평가하는 역할은 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같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설

치된 기구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운영 상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측

면도 존재한다.

이에,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같이 법적 근거 하에서 인재양성정책 조정 · 분담 ·

협업, 기본계획 심의 등은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용

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운영실적 저조, 장기간 미구성 등의 사유로 ｢정부

위원회 정비 방안｣(2022.9.)에 따른 폐지대상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적자

원개발 기본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인재양성 관련 상위법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기본 · 시행계획을 통합적 ·

일관적으로 수립 ·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재양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 조정 · 심의 ·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책임을 갖춘 범부처 차원의 인재양성 컨트롤타워의 구축 · 운영이 필요

한 시점이다. 동 컨트롤타워 구축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재양성 관련 거버

넌스 체계가 안정적 ·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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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 인재양성 관련 이해관계자의 균형적 참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양한 인재양성 정책의 총괄 · 연계 · 조정 · 심의 권한 마련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성과목표(정량 · 정성 일체) 평가 및 환류 등 성과관리 권한 및 

책임 부여

 정례적 추진실적 조사 · 분석 추진 권한 및 의무 부여

 -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수혜인원 및 실제 (교육훈련)수료 · 양성 · 배출 · 취업(동종업계 

취업) · 유지, 유형별(주요 산업 · 기술 등), 수준별(초 · 중 · 고급 등), 주체별(대학, 교

육기관, 연구기관, 협회 등) 자료 요구 · 수집 · 분석 및 이해관계자 공유 

 인력 수요-공급 단기 · 중장기 전망 및 공유

 - 총괄, 주요 산업 · 기술 등 유형별, 수준별(초 · 중 · 고급), 주체별(대학, 교육기관, 연

구기관, 협회 등) 수급 전망(수정 전망 포함). 범부처 인력양성 · 정책의 일관성 있는 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공유 · 활용

 인재양성 프로그램, 교 · 강사 및 교육 · 훈련생 대상 자격 · 인증 · 평가 제도 구축 및 

운영 총괄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소관 부처 간 정례적 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의견조정 권한 마련

 주요 인재양성 주체(예: 대학,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연구기관 등) 간 네트워크 마

련 및 정례적 의견수렴채널 가동

 정례적 정부통합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백서 발간 및 이해관계자 간 공유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재양성 컨트롤타워 구축운영 시 주요 고려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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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재 수급동향 및 경쟁력 분석

가. 첨단 분야 인재양성 예산 및 인력수급 분석

첫째, 부처 간 첨단 분야 인재양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차이가 존재하고 관련 인재

양성 사업 안내서 발간취지와 정부예산안 편성시점 등의 사유로 차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신규사업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감안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첨단 분야를 포함한 

인재양성 사업 범위 조율을 완료하여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통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차년

도 예산안 신규사업 등 사업내역 일체를 동 통합 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안 제출 시에 국

회에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 발표(2023.8.) 시, 2024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의 핵심 과제로 ‘첨단인재 양성과 합리적 노

동시장’을 포함하며, 첨단산업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구분 주요 내용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창의 · 혁신 기반 산업 · 기술 경쟁력 확보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출산양육 부담 경감 지원

 첨단인재 양성과 합리적 노동시장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 핵심인재 적극 육성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2023.8., 교육부,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2023.9.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분야]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에서의 인재양성 관련 사업 예산은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에 포함된 2023년 예산에서의 인

재양성 사업 기준으로 2022년 예산부터 2024년 예산안까지 작성되었다. 이에,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신규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검토는 실시하기 어려운 등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첨단산업 관련 인재양성 사업의 경우에도 유사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상기 사

업 안내서에서 수록하고 있는 2023년 예산에서의 인재양성 사업 중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류(첨단산업 지원여부: ‘Y’, ‘일부포함’)된 사업을 토대



∙ 39

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2024년 예산안에 신규로 포함된 첨단산업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관련 검토를 진행할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서 수록한 바 있는 

‘첨단인재 양성’ 관련 사업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관련 사업 범위를 파악하

고 비교 · 분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진행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분야 재원배분 분석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3년 예산보다 2024년 예산안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분야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2023.8.)에서의 첨단인재 양성을 

위한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의 인재양성 정책 

방향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2023.8.)

에서 2024년 ‘첨단인재 양성’ 예산안 규모를 전년(1.6조원) 대비 증액된 1.9조원으

로 편성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에서 2023년 예산

에서의 첨단 분야 인재양성 사업 지원 규모를 4.4조원으로 수록한 바 있다. 

한편,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2024년 첨단 분야 

인재양성 사업 예산안 규모의 경우 4.6조원 수준(2023년 예산은 4.7조원)으로, 기

획재정부의 발표자료와는 2.7조원 가량의 큰 차이를 보였다.

(단위: 조원)

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2023.8.) 1.6 1.9

교육부,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2023.9.) 4.4 미포함

각 부처 제출자료에 기초한 첨단 분야 인재양성 사업 예산(안) 4.7 4.6

주: 1. 인재양성 예산(안)은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의 2023년 인재양
성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의 경우, 2023년 인재양성 재정사업을 기준

으로 작성되어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인재양성 사업은 미포함되었음에 유의
   2. 각 부처별 자료 취합 과정에서의 부처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

업 안내서｣(2023.9.)에서의 2022년 및 2023년 예산액과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3. 교육부와 각 부처 제출자료에 기초한 첨단 분야 인재양성 사업 예산(안)은 교육부의 ｢2023 대한
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 상 ‘첨단 분야 지원여부’ 항목에서 “Y” 및 “일부포함”으로 
분류된 사업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2023.8., 교육부,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2023.9.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 간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관련 예산(안) 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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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각 부처별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사업의 범위가 상이하고, 관련 

안내서 발간시점으로 인해 차년도 예산안에서의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전 부처의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예산안을 

취합하여 2023년 8월말에 발표한 것임을 고려할 때, 현행 체계 하에서는 교육부의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12) 발간 시점인 2023년 9월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전 부처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사업을 차년도 예산안까지 종합하여 발표하기에는 한

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인재양성 관련 소관 부처 간에 범부처 인재양

성 사업 통합 보고서 발간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동 통합 보고서의 발간 

주체 · 시점 · 방식의 조정을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범부처 차원에서 첨단 분야 인재양성 사업 범위 조율을 완료하고 차년

도 예산안 신규사업까지 포함한 사업내역 일체를 예산안 제출 시에 국회에 함께 제

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국회로의 

예산안 제출 시에 ‘첨단인재 양성’ 사업내역이 원활히 제출되어 충실한 예산안 심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향후 법적 기반을 갖춘 인재양성 컨트롤타워가 설치 · 운영될 경우, 해

당 기구와 인재양성 관련 소관 부처 간 조정 ·협의를 통해 상기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발간 취지는 부처별로 공개된 예산서
(국회 확정예산 기준)를 토대로 인재양성사업 관련 현황을 총망라하여 조속하게 국민들께 안내하기 
위한 취지로 2022년부터 발간하는 것으로, 본문에서의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통합 보고서와는 보고

서 발간취지 · 성격 등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발간시점의 경우, 2022년에는 2월에 발간하였으나, 

2023년의 경우 교육부 조직개편,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등으로 인해 하반기(2023년 9월)에 발간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며, 2024년부터는 대국민 안내서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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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구분

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원사업

2022예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감

B-A (B-A)/A

교육부 1,795,385 2,203,187 2,249,846 46,659 2.1

고용부 905,907 1,188,560 1,080,860 △107,700 △9.1

과기부 836,224 886,969 780,135 △106,834 △12.0

산업부 265,531 279,290 289,173 9,883 3.5

복지부 30,121 44,203 51,471 7,268 16.4

환경부 43,425 45,381 46,885 1,504 3.3

중기부 61,746 48,374 42,202 △6,172 △12.8

문체부 21,685 23,892 25,640 1,748 7.3

국토부 9,957 12,837 11,803 △1,034 △8.1

식약처 5,864 5,840 5,602 △238 △4.1

해수부 4,776 3,000 2,000 △1,000 △33.3

농식품부 1,080 1,620 1,620 0 0.0

질병청 153 153 153 0 0.0

금융위 2,033 1,830 0 △1,830 순감

해경청 0 1,850 0 △1,850 순감

첨단산업 소계
3,983,887

(34.0) 

4,746,986

(35.9) 

4,587,390

(34.2) 
△159,596 △3.4

전체 합계

(첨단+비첨단)

11,705,492

(100.0) 

13,226,181

(100.0) 

13,423,142

(100.0) 
196,961 1.5

주: 1. 인재양성 예산(안)은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의 2023년 인
재양성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2024년 인재양성 예산안의 경우, 2023년 인재양성 재정사

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인재양성 사업은 미포함되었음에 유의
    2. 본 표에서의 첨단산업은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을 통해 발표된 항공 · 우주/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 · 소재, 디지털, 환경 · 에너지 등 5대 핵심 첨단 분야를 의미

하며,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의 첨단 분야 지원여부와 동
일. 다만, 일부 부처의 경우 부처의견반영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된 사업도 있음

    3. 개별 사업이 첨단 분야 중 일부 분야 혹은 전 분야에 걸쳐 있거나, 첨단 분야가 아닌 분야와 

혼재된 경우도 존재. 본 표에서는 상기 분야의 사업을 모두 첨단 분야 사업으로 간주하고 중복
을 배제하지 않은 수치(‘전체 인재양성 사업’ - ‘비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원사업’ 수치)로 수록
하여,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본 표에서 수록되지 않은 부처는 2022년 예산부터 2024년 예산안까지 주1에서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처임

    5.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연도별 예산(안) 전체 합계 대비 첨단산업 예산(안) 소계 비중을 의미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 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원사업 예산 분석 결과

(2023년 예산 사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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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재양성 관련 부처별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기간 · 대상 · 범위 상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고 해당 전망이 개별 부처별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 범부처 차원에서 첨단기술 · 산업을 포함한 인력수급 전망결과를 도출 · 조율 · 공유함

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전망에 기초하여 범부처 인재양성 계획의 수립 · 시행과 부처간 

전주기별 역할 분담 · 연계 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신기술, 고숙련 인력 수

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첨단기술 · 산업 관련 인재양

성과 시장공급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13)

한편, 급격한 발전양상을 보이는 첨단기술 · 산업의 경우, 타 기술 · 산업 인력

전망과 유사하게, 다양한 모형과 전제, 관련 수치 등에 기반하여 인력 수요와 공급

을 전망하게 되며, 완벽한 수치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 산업의 인력수급 전망은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

력 수준 · 규모 등의 추세를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

련 경제주체가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14)

실제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2006.1.) 수립시에 ｢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2005)｣(2001.12.)이 정량적 인적자원 수급 

전망에 기초하지 않고 수립된 측면을 고려하여, 2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장기 전망을 

기초자료로 반영하였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13)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2.2. 및 관계부처 합동,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전략｣, 
2023.2.를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14)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인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2023.3.)은 범부

처 차원에서 전략적 신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인력수급전망 도출 및 협업예산 편성을 위해 시작한 연
구로, 현재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지만 전망결과를 도출 · 조율 ·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
다. 또한,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각 부처 · 기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기초자료로 수집 · 분석

된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전망 목적 · 기간 · 대상 · 범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비교를 통한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재 수급 전망과 관련하여 전 소관 부처 · 기관이 통

합적으로 전망하고 공유함으로써 범부처 인재양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등을 수립 ·
추진할 경우, 부처간 이견이나 전망 목적 · 기간 · 대상 · 범위가 조율된 상태에서 인재 수요 및 공급 
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

련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첨단 분야를 포함한 범부처 인력수급 통합 전망 필
요성이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43

 제1차 기본계획이 인력수급 전망이나 성과지표 없이 수립되었고,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각 부처 사업의 평가 및 예산 조정 권한을 갖지 못하여 HRD 정책의 통합 조정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달성 미흡

 제2차 기본계획에서의 4대 정책영역 중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의 핵심과제로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1  국가 수준의 인력수급전망체제 확립, □2  과학적인 인력

수급 전망을 위한 인프라 확충) 포함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現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관, KDI 등 

총 1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 2006.1.을 바탕으로 재작성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추진 상의 한계 및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개편방안 – 수급전망 관련]

현재 고용노동부 · 산업통상자원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개별 부처와 한국직

업능력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 기관 차원에서 

해당 부처 및 기관의 필요성과 소관 분야를 고려하여 첨단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

에 대한 인재 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동 중장

기 인력수급전망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15)에 따라 2007년부터 격년 단위로 

본 전망(홀수연도) 및 수정전망(본 전망을 하지 않는 짝수연도)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2년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20~2030)｣에서는 

2030년까지의 산업별 ·직업별 인력 공급 및 수요와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결과를 반영한 바 있다.16)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등17)에 따라 ‘과학

15)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

는 경제ㆍ산업의 동향과 그 전망 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6)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2.2.

17)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요ㆍ공급 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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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중장기 수요공급 전망’을 실시18)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

지기술인력 실태조사’에 중장기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구분 주요 전망자료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요공급 전망 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인력 실태조사 등

자료: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2.2.,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2
년 원자력 분야 에너지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2022.1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 ｢2020 주요 과학기술인력 통계｣, 2021.3.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재양성 관련 부처별 주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관련 자료]

전술한 바와 같이, 각 부처별 · 기관별 인력수급 전망을 각 부처 및 기관의 정

책 수요에 맞추어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부처 · 기관 차원에서 소관 분야의 

정책을 설계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정량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다는 측면에

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사례에서 나타

나듯, 전 유관 부처 ·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 

일체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재 수급 전망결과를 도출 · 조율 ·공유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인재 수요 ·공급 전망에 기초하여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 · 시행하

는 방향이 개별 부처 · 기관별 전망보다 효율적으로 결과활용 및 정책반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별 부처 · 기관 차원에서 발표된 첨단기술 · 산업 관련 주요 인력수급 전

망을 살펴보면, 각 전망기관별로 같은 분야의 인력수급을 전망하는데 있어, 전망 기

간, 대상 및 범위 간에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22년 원자력 분야 에

너지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2022.12.)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인 ｢범부처 신기

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2023.3.)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

망을 수록한 바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7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

ㆍ장기 과학기술인력 수요ㆍ공급 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주요 과학기술인력 통계｣,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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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전망기간은 2021~2030년, 고

용노동부 연구용역에서의 전망기간은 2023~2027년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산업

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전망에서는 과다공급 추세가, 고용노동부 연

구용역에서의 전망에서는 과소공급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서로 다른 추세 전망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각 부처 · 기관에서 실시한 전망 기간 상에 차이가 존

재하므로 상기 2개 전망 추이 비교 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서로 다른 부처 ·

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간을 대상으로 전망을 실시할 경우 전망되는 추세 상에 차이

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하나의 사례 차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단위: 만명) 
구분 분야 및 개념 공급 수요 수급차 비고

산업부,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
(2022.12.)

 신재생에너지 세부 분야: 태양광, 태양열, 풍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지열 · 수열, 수력, 수소, 연료전지

 전망 대상: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 중 에너지산업 내에서 에너지기술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기술 · 기능직, 연구개발직, 서비스직, 관

리직 등 포함
전망기간 누계인원 기준 공급 (A) 수요 (B) 수급차 (A-B) 비고

     2021~2030 2.9 2.5 0.3 과다공급
2021~2025 1.5 1.4 1.0 과다공급
2026~2030 1.4 1.2 0.2 과다공급

고용부 
연구용역
(2023.3.)

 신재생에너지 세부 분야: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해양에너지, 연료전지 (수소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별

도로 구분된 분야로 전망결과 수록)

 전망 대상: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 중 상기 세부 분야 관련 기술인력
전망기간 누계인원 기준 공급 (C) 수요 (D) 수급차 (C-D) 비고

     2023~2027 2.58 3.42 △0.84 과소공급
신재생에너지 2.22 2.32 △0.1 과소공급
수소 0.36 1.10 △0.74 과소공급

주: 1.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2년 원자력 분야 에너지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2022.12.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인력수급 전망 기준을 명 단위로 수록하여, 만명 단위로 변환(백명
단위에서 천명단위로 반올림)하여 기재

    2.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2023.3.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세부 분
야에 수소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전망을 실시.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 ｢2022년 원자력 분야 에너지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2022.12.와 신재생에너지 세부 
분야 범위 합치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분야 각각에 대한 2023~2027년 인력수급 전망을 
합산하여 공급(2.58만명), 수요(3.42만명), 수급차(△0.84만명) 산출

    3. 각 부처별 목적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한 것이므로, 전망의 차이를 단순
비교하는데는 유의할 필요. 범부처 통합 전망 · 조율 · 공유를 통한 인재양성 정책 수립의 필요성 

차원으로 해석할 필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2년 원자력 분야 에너지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2022.12. 

및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2023.3.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전망기관별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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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의 ｢차세대반도체 산업기술인력 전망 보고서｣(2023.10.)와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인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2023.3.)에서는 차세대반도체 분야의 중장

기 인력수급 전망을 수록한 바 있다.

상기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의 전망 대상 차세대반도체 세부 분야는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장비 

및 소재였으나,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에서의 전망 대상 세부 분야에는 반도체 공정 

부문도 포함하여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전망에서는 수요 측면의 

전망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의 전망에서는 수요 측면과 함께 공

급 측면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

구원의 전망 대상은 산업기술인력으로 고졸 이상 학력자 중 관련 인력을 범위로 하

고 있는 한편,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의 전망에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 중 관련 

기술인력을 주요 전망 대상 범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망 대상의 범위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 전망은 부처 · 기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기초자료로 수집 · 분석된 자

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전망 대상 학력 범위 상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차이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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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명) 

구분 분야 및 개념 공급 수요 비고

산업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한국직업

능력연구원

(2023.10.)

 차세대반도체 세부 분야: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전망 대상: 산업기술인력 – 고졸 이상 학력자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전망기간 누계인원 기준 공급 (A) 수요 (B) 비고

    2021~2031 미전망
5.6(’21,현재인원) → 

9.8(’31,전망인원)

필요(수요)

증가전망

고용부 

연구용역

(2023.3.)

 차세대반도체 세부 분야: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공정·장비, 반도체 소재

 전망 대상: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 중 상기 세부 분야 관련 기술인력

전망기간 누계인원 기준 공급 (C) 수요 (D)
수급차 

(C-D)
비고

    2023~2027 1.54 1.08 0.46 과다공급

주: 1.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차세대반도체 산업기술

인력 전망 보고서｣, 2023.10.에서는 차세대반도체 인력수요 전망 기준을 명 단위로 수록하여, 
만명 단위로 변환(백명단위에서 천명단위로 반올림)하여 기재

    2. 각 부처별 목적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한 것이므로, 전망의 차이를 단순

비교하는데는 유의할 필요. 범부처 통합 전망 · 조율 · 공유를 통한 인재양성 정책 수립의 필요성 
차원으로 해석할 필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차세대반도체 산업기술

인력 전망 보고서｣, 2023.10. 및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2023.3.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전망기관별 차세대반도체 분야 인력수급 전망]

그러나 인재 수급 전망과 관련하여 전 소관 부처 · 기관이 통합적으로 전망을 

추진할 경우, 부처간 이견이나 전망 목적 · 기간 · 대상 ·범위가 조율된 상태에서 범

부처 차원의 인재 수요 및 공급 전망을 실시할 수 있어 행정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부처 통합 인재 수급 전망의 추진 필요성이 존

재한다.

교육부의 ｢2023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를 기준으로 첨단 

분야 인재양성 지원사업은 15개 부처 149개 사업으로, 다수의 인재양성 사업이 개

별 부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요 인재양성 소관부처 간 연

계와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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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구분 첨단 분야 사업수 구분 첨단 분야 사업수

고용부 10 산업부 27

과기부 46 식약처 6

교육부 20 중기부 4

국토부 7 질병청 1

금융위 1 해수부 1

농림부 1 해양청 1

문체부 4 환경부 5

복지부 15 합계 149

주: 교육부의 ｢2023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의 2023년 276개 인재양성 사업 중 

첨단 분야 지원여부에서 “Y”, “일부포함”으로 분류된 사업 기준
자료: 교육부, ｢2023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2023.9.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 첨단 분야 인재양성 지원사업 수(2023년 예산 사업 기준)]

연계전략 마련 시, 교육부가 대학 ·학위 위주, 고용노동부가 직업교육훈련,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과학기술 및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대학 측면, 고용노동부는 

직업교육훈련 측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석 ·박사(대학원) 측면, 산업통상자원부

는 산업기술인력 운용 및 기업 연계 등 응용인재(산업 · 비즈니스) 측면 등 각 부처

의 인재양성 특징을 고려하여 부처간 전주기별 역할 분담 · 연계 방안 설계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 · 산업 관련 법령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

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전략기

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 · 원천기

술’ 및 ‘국가전략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국가핵심기

술’ 등을 고려하여 전망 대상을 선정 ·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 49

구분 첨단기술 · 산업 관련 정의

｢국가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고시

 국가첨단전략기술: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 (법 제2조)

  - 대상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 (법 

제2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전략기술: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

의 기반이 되는 기술 (법 제2조)

  - 대상 분야(12대): 반도체 ·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

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 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 · 제조, 양자

｢조세특례제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신성장 · 원천기술: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 (법 제10조)

  - 대상 분야: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차세대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반

도체,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 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 · 우주, 첨단소재 · 부품 · 장비, 탄소중립(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시행령 [별표 7])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

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법 제10조)

  - 대상 분야: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

단, 바이오의약품 (시행령 [별표 7의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

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

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법 제2조)

  - 대상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수소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자료: 각 법령 및 보도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대 국가전략기술, 대한민국 기술주권 책임진다｣, 

2022.10.)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법률 상에서의 첨단기술 · 산업 관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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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첨단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정책 수립 시, 정책목표, 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요구수준, 교육 · 훈련방식, 평가 · 인증 체계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첨단 신기술 산업으로의 실질적 필요인재 공급을 통한 산업 성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첨단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정책의 경우, 연구자료19)를 바탕으로 추진현황과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각 세부 신기술 분야별 특성과 함께 주요 검토 필요 요소들을 

점검하여 정책 수립 ·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대 신기술 및 21개 세부 분야 인재양성 관련 주요 검토 필요사항을 살펴보면, 

① 대기업 ·플랫폼 기업 및 수도권 선호 현상에 따른 중소 · 지역기업 인력 부

족 현상을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력이 부족하고, 교육 등을 통한 경력 축적 이후 이직 

등에 따른 근무기간 미확보와 같은 딜레마도 존재한다. 이에, 계약학과 활용, 인센

티브 지급 등과 연계한 일정 근무기간 확보 방안 등 중소 · 지역기업의 이직률 감소

대책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교육 실수요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질적 향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

부 교육의 경우, 스펙쌓기(이력서 상 경력 확대) 및 지원금 등을 위해 취업하지 않

고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해, 무료교육 제한 및 자비부담 강화를 통해 교육 실수요자 위주의 인재양성 프로그

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비부담이 강화될 경우, 교육생들의 교육과정 선정 ·참

여가 보다 신중해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양질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탐색하고 수

강할 가능성을 높여,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자비부담 인상 규모와 속도를 급

격히 상승시킬 경우, 우수 교육과정임에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훈련생이 기피할 수 

있고 저소득층 · 취약계층의 교육수혜기회가 축소될 우려도 병존하므로, 적정 규모

와 속도로 자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실제 프로젝트 경험 · 사례, 우수프로그램 및 성공 · 실패 사례 공유 프

로그램을 마련하고, 현장인력 · 전문가의 교 · 강사 초빙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인

재양성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19) 본 절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2023.3.를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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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체적 수요조사에 따라 인재양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설계 · 운영함으로써 인력수급 상의 미스매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

다. 우선, 수요조사 대상, 시점 및 방식 설계를 통해 분야별 인력양성 목표를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화된 목표를 바탕으로 인재양성 프로그램 구축 시 정

원 미충원, 중도탈락 완화와 함께 채용연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더불

어, 세부 기술별 특징 및 필요인력 수준에 따라 구체적 교육내용 및 활용방향 설정

이 가능하다.

④ 산업계 ·학계 · 연구계 · 유관협회 연계 및 온-오프라인 혼합 인재양성 프로

그램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첨단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관련 요구사항 검토 

시, 기업업무와 연계가 되지 않는 교육의 경우 참여에 회의적인 사례가 존재하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실무 및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기업의 니즈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제공 시 기업 수요를 고려한 각 계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프로젝트 공동수행, 연구소-대학원 간 국책과제 연계, 유관 협회 차원의 

집중교육 ·훈련과정 운영 및 공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실습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혼합하여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의 경우 이론 및 기초지식 전달, 현장교육의 경

우 실습 위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세부 신기술 분야별 수요를 고려하여, 

현장교육 시행 시, 교육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를 선제적으로 탐색하

여 커리큘럼 구성에 반영하고 교육생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의 교육참여 애로를 고려하여, 가능한 부분에서 방문교육 등 교육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⑤ 교육프로그램 및 배출인력수준 평가를 위한 평가 및 인증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이 때, 평가는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와 교육(이수)생 대상 평가를 의

미한다.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과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생 대상 평가를 

강화하여 훈련 실수요자 위주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효율

적인 예산 집행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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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교육생 인증 프로그램의 경우, 배출인력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첨단 신기술 분야 배출인재의 질적 수준 향상

에 대한 정책효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유관 산업 · 기업의 경우에도 채용 시 인력수

준 판별에도 활용할 수 있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프로그램 구축 시 주요 고려 필요 사항

❑ 대기업 · 플랫폼 기업 및 수도권으로의 쏠림(선호) 현상 감소 방안 강구 필요

 중소 · 지역 기업 인력 부족 현상 발생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교육 · 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력 부족

 교육 등을 통한 경력 축적 이후 이직 등에 따른 중소 · 지역기업의 근무기간 확보 상 딜

레마

 계약학과 활용, 인센티브 지급과 연계한 일정 근무기간 확보 방안 등 이직률 감소 대책 

검토 필요

❑ 교육 실수요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질적 향상 방안 마련 필요

 무료교육 제한 및 자비부담 강화(적정 규모 · 속도, 저소득층 · 취약계층 교육기회 고려)

를 통한 교육 실수요자 위주 고급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방안 검토 필요

 실제 프로젝트 경험 · 사례, 우수프로그램 및 성공 · 실패 사례 공유 프로그램 마련, 

현장인력 · 전문가의 교 · 강사 초빙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만족

도 제고 

❑ 구체적 수요조사에 따른 인재양성 목표 설정 및 생애주기 반영 교육프로그램 설계 · 운

영을 통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 필요

 수요조사 대상, 시점 및 방식 설계를 통한 생애주기별· 분야별 인력양성 목표 구체화 필요

 교육 · 훈련공급자 중심의 교육공급 시 정원 미충원 및 중도탈락 완화 가능성

 세부 기술별 특징 및 필요인력 수준(초 · 중 · 고급)에 따라 구체적 교육내용 및 활용방

향 설정 가능

❑ 산 · 학 · 연 · 협 연계 및 온-오프라인 혼합 인재양성 프로그램 마련 필요

 실무 및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기업 니즈가 존재하므로,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 구

성 등을 통한 프로젝트 연계(공동수행), 연구소-대학원 간 국책과제 연계, 유관 협회 차

원의 집중(집체)교육 · 훈련과정 운영 및 공유 필요

 온라인 교육의 경우 이론 및 기초지식, 현장교육의 경우 실습 위주 교육으로 혼합 프로

그램 운영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 가능한 부분에서 방문교육 등 교육방식 다양화 검토 필요

❑ 교육프로그램 및 인력수준 평가를 위한 평가 · 인증 프로그램 마련 필요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 강화 및 우수 과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

 교육생 대상 평가 강화 시 훈련 실수요자 위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 

기여 가능

 교육이수생 대상 인증 프로그램 운영 시 배출인력의 질적 수준 측정 지표로 활용 가능. 

기업의 경우에도 채용 시 인력수준 판별에 활용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2023.3.을 바탕으로 재작성

[8대 신기술 및 21개 세부 분야 인재양성 관련 주요 검토 필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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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부문

세부 분야
분야별 인재양성 관련 주요 내용

인공지능 분야

 기업 · 시장수요와 배출(양성)인력 미스매치 경향

 - 실제 기업 활용 프로그램 교육적용 미진, 대기업 등으로의 이직에 따른 경력자 

부족

 정부의 평가제도 설계 및 인증방안 모색 필요

 - 교육훈련 시 기업에서 원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출석률, 이수율 외의 

다른 평가기준 검토 필요

 수준별 · 단계별 ·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훈련 커리큘럼 제공 필요

 -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 등 이론-실습연계형 교육 등

클라우드 분야

 (상대적)단순업무수행 인력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차별화 필요

 - 단순작업인력의 경우 문과 등 타학과 출신도 단기(예: 6개월)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 가능

 - 경력자들의 대기업 선호에 따른 이직 등으로 기술보유인력 부족 

 대학의 IT 관련 교과목 및 인원 확대, 졸업후 전문 교육 · 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교 · 강사 확보 · 지원 확대 필요

 - 정부 지원 민간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클라우드 분야 세부 지식보다는 제조

(업) 관련 공통기술 교육 위주

 - 기업별 보유기술 차이 등으로 인해 개별 기업에서 니즈가 있는 기술에 대한 교육

기관 부족

사물인터넷

(IoT) 분야

 중 · 고급인력 양성교육 확대 및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필요

 - 단순기술인력(초급)이 대부분이며 SW인력 부족. 기초수준 인력 대상 교육 많은 

편. 중(고)급 기술인력의 대기업 쏠림 경향

 - 인공지능 · 빅데이터 분야 선호로 인해 관련 전공자의 IoT 분야 유입이 상대적으

로 적은 실정

 - 대학교육의 하드웨어, 펌웨어 개발 경향 및 빠른 기술 변화 대응 미흡 등에 따라 

산업계 니즈와 일부 괴리 발생

 - 중 ·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일반 · 심화과정 운영, 실무과정 병행 필요

메타버스 분야

 교 · 강사 지원 확대, 프로젝트 등 현장 실무교육 강화 및 클라이언트 연계 교육 

확대 필요

 - 교육 · 훈련, 근무기간보다 현장 프로젝트 경험 여부가 중요하나, 일반 기초 · 범

용 교육프로그램이 다수 운영

 - 교육과정 수요가 많은 편이므로, 교 · 강사 구인 용이하지 않은 실정

 - 대기업 및 수도권으로의 인력 편중 현상

 클라이언트(정부부처, 수요기업 등)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필요

5G · 6G 분야

 직업전문교육기관 활용을 통한 유관 전공자 대상 교육 활성화 필요

 - 인공지능 등 인기분야 선택, 전공필수 제외 등에 따른 통신전공자 감소

 - 빠른 생태계 주기로 인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요구에 따른 업무 기피 현상. 대기

업 선호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유출 문제

[참고1. 디지털 부문 8개 세부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관련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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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부문

세부 분야
분야별 인재양성 관련 주요 내용

 - 교육대상자 전공을 통신, 전파, 전자, 전기 등 유관전공으로 제한하여 집중교육 

실시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필요

 (특화)장비를 갖춘 기업의 자체교육 지원 또는 직업전문교육기관-기업 간 연계 

교육 필요 

 - 5G · 6G에 대한 전문지식 · 기술과 특정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을 갖춘 융합기술

인력이 요구되나 관련 인력 부족

일반SW 분야

 분야 내 인력수급 불균형을 고려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프론트엔드(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UI) 또는 사용자경험(UX) 개발

자) 직무의 경우, 수요-공급 모두 많은 편

 - 프론트엔드 인력의 경우, 단기(6개월 가량)교육으로 양성 가능

 - 백엔드(서버 개발 분야)의 경우, 수요는 많으나 공급은 부족(기피)

 대기업, 수도권 쏠림 문제

 대학(원)-기업 간 연계 세미나 지원 및 기업 내 인력육성 프로그램 지원방안 검

토 필요

빅데이터 분야

 보수 및 근무여건 격차 등에 따른 (우수)인력 해외유출 및 대기업 · 플랫폼 기업

으로의 쏠림 현상

 첨단기술을 아는 전문인력과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분

야의 교육 · 훈련프로그램 설계 필요

 - 기초기술 역량을 위한 교육보다 도메인 지식 및 세부기술별 특화 교육을 통한 부

가가치 향상 필요

 - 대학교육: 융합교육 실시 후 세부기술별 · 단계별 교육 필요

 - 직업교육: 학부생 대상 최신기술 교육 및 실무요구내용 위주 커리큘럼 구성 등 

필요

 정부는 교육프로그램 및 인력수준 평가 · 인증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 마련을 위

한 역할 수행 필요

사이버보안 

분야

 양질의 인재양성 및 시장유입을 위한 교육목표 마련 및 고급 교육 · 훈련프로그

램 설계 · 운영 필요 

 - 양적인 인력양성보다는, 소수라도 의지와 역량이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배출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

 - 제공되는 교육은 다수 존재하나, 신기술분야 전문가 부족, 현장전문가 확보 어려

움 등에 따라 교육수준 고도화에 한계

 산학이 함께 교육과정 마련 필요

 무료교육 제한 및 교육수료 시 인력수준 인증제도 활용 필요

 - 스펙· 지원금 등을 위해 취업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인력 배제 필요

 - 응용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평가 · 인증제도 운영 필요

자료: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2023.3.을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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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 부품 부문 

세부 분야
분야별 인재양성 관련 주요 내용

이차전지 분야

 대기업 및 수도권 이직 현상

 - 중간관리자급의 대기업 등 이직에 따른 교육 · 훈련 실시 어려운 측면

 반도체 · IT 등으로의 전공자 쏠림 현상

 기업규모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 방식 차별화 검토 필요

 - 대기업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 운영할 수 있음. 회사 고유 

특징이 달라 표준 교육 · 훈련 프로그램 구축 실효성 의문

 -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력이 부족하므로, 관련 협회 및 대

기업 · 협력사들의 공통 커리큘럼 구축 · 운영 필요

 - 시장이 성장 ·투자 단계로 기업간 정보공유에 대한 부담 

 실무교육 실시 필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계약학과 등 기술인력 유지 ·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활용 및 교육

수준 관리 필요

 - 이직률 감소 및 숙련 측면 미스매치 완화 가능

 대기업, 반도체 · SW분야로의 인력유출

 구체적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필요

 - 외부 교육과정과 회사수요 기술 · 업무 미연계 시 외부교육 참여 회의적

 - 동 분야 대기업의 경우, 벤더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존재

 -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 및 자체 교육 · 훈련프로그램 운영 여력 부족으로 관련 

협회와 정부의 교육 지원 필요

 - 관련 협회 주도로 여러 차세대 디스플레이 회사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집체교육 실시 방안 검토 필요

 -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외부 교육 · 훈련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으로 보이므로, 관련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3D프린팅 분야

 신규인력 교육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수준 부족

 - 고급 엔지니어 인력 부족 및 석 ·박사과정 배출규모 적음

 기업별 수요조사 후 개별 기업의 교육니즈에 부합하는 수준별 교육 · 훈련프로

그램 개발 필요

 - 초급인력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다수이나, 중 · 고급 인재양성교육 등 기업니즈

에 부합하지는 못하는 측면

 -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며, 해외기업교육은 고가로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 선호 반영 필요

 - 이론의 경우 온라인 · 집체, 실습의 경우 현장훈련 병행방안 마련 

첨단소재 분야

 최고 수준 인력의 국가적 양성 노력 필요

 - 소재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소재구매 · 아웃소싱 등을 통한 단시간 해결 선호 지속 

[참고2. 소재 · 부품 부문 6개 세부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관련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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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 부품 부문 

세부 분야
분야별 인재양성 관련 주요 내용

 - 기업내 전문인력 고령화 및 기술전수 단절 현상

 - 양성 경력인력 유출 및 신규인력 · 전공자의 첨단소재산업 유입 기피

 정부 주도 전문 인재양성센터 설립을 통한 수준별 · 기술별 인력양성 및 채용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기업의 경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 선호

 - 학교, 개별교육기관 차원에서 고급 교육인력 육성 및 채용연계 어려움 (시간소

요, 충족기준, 수강생간 수준차이, 최신기술 반영 어려움 등)

 - 대학원-연구소 간 프로젝트 지원 필요

 - 유관 협회 참여 교육도 병행 고려 필요 

차세대 반도체 

분야

 중 · 고급 인력 필요성 높은 분야이나 인력수급 간 미스매치 및 국외로의 인재

유출 우려 높음 

 - 향후 10년간 15만명 수준의 인력양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나, 양적 

배출과 함께 질적 수준도 병행 고려 필요

 대기업 · 수도권 선호로 중소 · 지방 기업 인력확보 어려움 가중

 - 반도체 기업보다 플랫폼 기업 선호 경향 

 반도체 산업구조 특성 맞춤형 교육 지원 필요

 - 설계,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유지 · 보수, 알고리즘 설계 등 반도체 산업 계

층구조별 특성 다양

 -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한 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해당 프로그램

과 관련 정보 공유 · 확산 방안 마련 필요

 - 소자공정 등 반도체 대기업 제조 관련 교육이 다수로 보이는 반면, 관련 소부

장 분야 교육은 미미한 실정

 온-오프라인교육 병행 활용 필요

 - 현장설계, 장비활용 등에 있어 대면교육 필요성이 크나 적합한 외부교육, 강사

초빙 어려움

 - AI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등 기업관심 분야 교육프로그램 강화 필요

 - IDEC(반도체설계교육센터), 협회 등 관련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 강화 방안 검토 필요

나노 분야

 대기업 주도 중소기업 참여 장기 국책과제 확대 필요

 - 컨소시엄 형태의 장기 국책과제 수행 시 세부 영역 업무 협업 등

 나노 기술 수준별 · 단계별 육성 및 저변 확대 교육 프로그램 필요

 - 교육기관은 많은 것으로 보이나 유사한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 경향

 - 관련 전공자 부족

 - 나노 복합기술(재료 등), 응용기술 보유 전문인력 부족

 - 대학교육의 경우, 기초지식 및 기술교육 강화 등을 통한 저변 확대

 - 대학원 교육의 경우, 나노 복합 · 응용기술 등 세부 분야별 고급인력 육성 프로

그램 조성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2023.3.을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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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외 인재 경쟁력 분석

첫째, 2018~2022년간 우리나라의 세계인재경쟁력지수(GTCI) 순위는 OECD 38

개국 중 23~25위로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세계인재경쟁력지수(이하 GTCI, 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는 유럽 경영대학원(INSEAD, Institut Européen d'Administration des 

Affaires)에서 국가별 인재 양성, 유치 및 유지 등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포괄적으

로 측정 · 수록하여, 인적 자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해 · 평가하고 관련 전략 개발

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평가 주체  유럽 경영대학원(INSEAD)에서 2013년부터 발표

평가 대상

 인재경쟁력(talent competitiveness): 국가 생산성 향상 및 성장에 기여하는 인

적자원의 개발, 유치 및 역량 강화 관련 정책 및 관행

 각 연도별로 대상국가 수 차이 존재

  - 최근 3년간 평가대상국 수(개국): 132(’20)→134(’21)→133(’22)

평가 목적
 국가별 인재 양성, 유치 및 유지 등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포괄적으로 측정 · 수록

 인적 자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해 · 평가하고 관련 전략 개발에 활용

평가 내용

 실현여건(Enable): 인재 양성 및 유치를 위한 인프라. 법 · 제도적 환경, 시장 여건, 

비즈니스 ·노동 여건 등

 인재유치(Attract): 인재를 특정 국가로 끌어들이는 요소. 비즈니스 · 해외인력 유치 

등 외부적 개방성, 사회적포용 · 성평등 등 내부적 개방성 등

 인재성장(양성)(Grow): 정규교육, 평생교육, 성장기회 등

 인재유지(Retain): 특정 국가에 인재를 머무르게 하는 요인. 인재 지속가능성, 생활환경 등

 직업 · 전문기술(Vocational and Technical Skills): 직업훈련이나 경험을 통해 습

득하는 직업기술. 중급(숙련) 인적역량, 노동생산성, 직업-교육일치도 등 고용가능성

 글로벌 지식 역량(Global Knowledge Skills): 창의력이나 문재해결력이 요구되는 고급 인

적역량. 전문가, 연구원, 고위관리자 등 고급 인적역량 및 혁신·논문 등 사회경제적 효과

평가 방법

 UNESCO,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 OECD,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WEF 경영진 설문조사(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표준화

· 정규화(normalisation) 과정을 거쳐 발표

평가 결과  각 나라별로 평가점수 및 순위 발표

주: 각 연도별로 평가 대상 목적 · 내용· 방법 ·결과의 구성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본 표에서는 INSEAD, 
｢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2022｣, 2022.11.를 내용을 기준으로 수록

자료: 각 연도별 세계인재경쟁력지수 보고서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세계인재경쟁력지수 
보고서｣, 2018을 바탕으로 재작성

[세계인재경쟁력지수(GTCI) 보고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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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간 OECD 국가별 GTCI를 살펴보면, 스위스가 지속적으로 1위

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국가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한편,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의 GTCI 순위는 2018년 · 2019년 25위에서 

2020년 · 2021년 23위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24위로 하락하는 

등 23~25위권으로 중하위 수준을 보였다.  

(단위: 위, 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순위 25 25 23 23 24

점수 55.57 54.19 59.59 63.16 59.10

자료: 각 연도별 세계인재경쟁력지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리나라의 GTCI 순위 추이 (2018~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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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명 점수 국가명 점수 국가명 점수 국가명 점수 국가명 점수

1위 스위스 (79.90) 스위스 (81.82) 스위스 (81.26) 스위스 (82.09) 스위스 (78.20)

2위 미국 (75.34) 미국 (76.64) 미국 (79.09) 미국 (78.81) 덴마크 (75.44)

3위 노르웨이 (74.56) 노르웨이 (74.67) 스웨덴 (75.82)
스웨덴, 덴마크 (77.98) 미국, 스웨덴 (73.93)

4위 스웨덴 (74.32) 덴마크 (73.85) 덴마크 (75.18)

5위 핀란드 (73.95) 핀란드 (73.78) 네덜란드 (74.99) 네덜란드 (77.31) 네덜란드 (73.90)

6위 덴마크 (73.79) 스웨덴 (73.53) 핀란드 (74.47) 핀란드 (77.07) 노르웨이 (73.88)

7위 영국 (73.11) 네덜란드 (73.02) 룩셈부르크 (73.94) 룩셈부르크 (76.96) 핀란드 (73.28)

8위 네덜란드 (72.56) 영국 (71.44) 노르웨이 (72.91) 노르웨이 (75.84) 호주 (71.93)

9위 룩셈부르크 (71.64) 룩셈부르크 (71.18) 호주 (72.53) 아이슬란드 (75.21) 영국 (71.59)

10위 호주 (71.61) 뉴질랜드 (71.12) 독일 (72.34) 호주 (75.06) 룩셈부르크 (71.58)

11위 뉴질랜드 (71.52) 호주 (71.08) 영국 (72.27) 영국 (74.84) 아이슬란드 (68.96)

12위 아일랜드 (71.38) 아이슬란드 (71.03) 캐나다 (71.26) 캐나다 (74.77) 아일랜드 (68.36)

13위 아이슬란드 (70.48) 독일 (70.72) 아이슬란드 (70.90) 독일 (74.13) 독일 (68.15)

14위 캐나다 (69.63) 캐나다 (70.43) 아일랜드 (70.45) 뉴질랜드 (73.86) 캐나다 (68.11)

15위 벨기에 (69.56) 아일랜드 (70.15) 뉴질랜드 (69.84) 아일랜드 (72.82) 벨기에 (67.67)

16위 오스트리아 (68.63) 벨기에 (68.48)
벨기에, 오스트리아 (68.87)

벨기에 (72.18) 오스트리아 (67.56)

17위 독일 (67.77) 오스트리아 (68.31) 오스트리아 (72.10) 뉴질랜드 (66.88)

18위 일본 (62.63) 이스라엘 (63.26) 일본 (66.06) 프랑스 (69.18) 프랑스 (64.58)

19위 프랑스 (62.61) 프랑스 (61.82) 이스라엘 (65.66) 일본 (68.68) 에스토니아 (62.47)

20위 에스토니아 (61.93) 일본 (61.56) 프랑스 (64.83) 이스라엘 (68.65) 체코 (60.96)

21위 이스라엘 (61.79) 에스토니아 (60.74) 에스토니아 (61.97) 에스토니아 (66.57) 이스라엘 (59.83)

22위 체코 (60.02) 체코 (59.38) 체코 (60.91) 체코 (65.03) 일본 (59.77)

23위 슬로베니아 (55.77) 포르투갈 (55.66) 한국 (59.59)
한국, 슬로베니아 (63.16)

포르투갈 (59.33)

24위 포르투갈 (55.75) 슬로베니아 (54.44) 포르투갈 (57.80) 한국 (59.10)

25위 한국 (55.57) 한국 (54.19) 슬로베니아 (57.42) 포르투갈 (62.95) 슬로베니아 (58.27)

26위 스페인 (54.91) 스페인 (52.85) 스페인 (55.70) 스페인 (61.85) 스페인 (58.03)

27위 리투아니아 (53.31) 칠레 (52.2) 라트비아 (54.40) 라트비아 (60.68) 라트비아 (55.51)

28위 칠레 (52.95) 코스타리카 (51.47) 칠레 (53.96) 리투아니아 (60.25) 리투아니아 (54.51)

29위 라트비아 (52.27) 리투아니아 (50.75) 리투아니아 (53.32) 칠레 (60.00) 이탈리아 (54.45)

30위 코스타리카 (51.38) 라트비아 (49.39) 이탈리아 (52.91) 이탈리아 (58.79) 칠레 (52.56)

주: 본 표에서는 전체 조사(평가)대상국 중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상위 30위까지의 순위를 정리.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연도의 국가별 GTCI 점수이며, 음영처리는 한국을 의미

자료: 각 연도별 세계인재경쟁력지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OECD 국가의 GTCI 추이(2018~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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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고급수준 외국인력 유입률 등 내· 외부적 개방성 관련 

항목, 직업-교육 간 일치도 등 직업훈련 관련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므로, 

개방성과 직업훈련 관련 미비점을 중점적으로 파악·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의 GTCI 순위를 세부항

목별로 살펴보면, 조사 · 평가항목 6개 대분류를 기준으로, ‘글로벌 지식역량(Global 

knowledge skills)’ 항목(16~19위)을 제외하고는 모두 20~30위권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또한, ‘실현여건(Enable)’, ‘인재유치(Attract)’, ‘인재성장(양성)(Grow)’ 등 3

개 대분류 항목의 2020년 대비 2022년 순위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 ‘직업 · 전문기

술(Vocational and technical skills)’ 및 ‘글로벌 지식역량(Global knowledge 

skills)’ 등 2개 대분류 항목의 순위는 상승세를 보였다.

14개 중분류 항목에서는 1~9위권인 ‘시장 여건(Market landscape)’과 11~15

위권인 ‘정규 교육(Formal education)’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중분류 항목은 

20~30위권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또한, 상기 중분류 항목 중 ‘시장 여건(Market 

landscape)’, ‘비즈니스 및 노동 여건(Business and labour landscape)’, ‘외부적 개방성

(External openness)’, ‘정규 교육(Formal education)’, ‘평생 교육(Lifelong learning)’, 

‘성장 기회(Access to growth opportunities)’ 및 ‘고급 인적역량(High-level skills)’ 

등 7개 중분류 항목은 2020년 대비 2022년 순위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여타 중분류 

항목의 경우 낮은 수준(순위)에서 보합세를 보이거나 일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65개 소분류 항목에서는 19개 소분류 항목이 30위권이었으며, 17개 소분

류 항목이 20위권, 9개 소분류 항목이 10위권의 순위를 보였다. 특히, ‘FDI 및 금융 

개방성’, ‘성인 유입(이주)규모’, ‘고급수준(고등교육) 외국인 유입률’, ‘계층 이동성’ 

및 ‘여성의 경제적 역량 및 참여도’ 등 ‘개방성’ 관련 소분류 항목이 대부분 30위권

을 기록하였다. 또한, ‘직업훈련’ 관련 소분류 항목인 ‘직업훈련 등록률’, ‘(실제)직업

-교육 간 일치도’가 30위권이었으며, ‘기업의 직원교육투자(근로자역량개발)’가 20위

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65개 소분류 항목 중 16개 소분류 항목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 순

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중, 30위권이면서 하락세를 보인 소분류 항목의 

경우, ‘고등교육 투자’, ‘중등 교육수준 인력’, ‘직업-교육 일치도’ 등이 있었다. 

따라서 대내외 개방성, 직업훈련 등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한 항목과 그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강해나갈 필요가 있다.



∙ 61

(단위: 점, 위)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우리나라 GTCI 순위 (전체) 59.59 23 63.16 23 59.10 24

 1. 실현 여건(Enable) 74.19 19 71.13 22 65.15 21

 법 · 제도적 환경 (Regulatory and landscape) 71.46 26 74.88 22 71.91 20

- 정부 효과성 72.78 24 81.23 18 77.17 15

- 법률 규범 79.83 21 80.93 21 76.85 22

- 정치적 안정 71.37 29 73.38 26 74.49 26

- 규제 수준 75.21 26 75.85 26 68.71 26

- 부패 정도 58.11 30 63.01 23 62.32 22

 시장 여건 (Market landscape) 87.56 1 78.42 9 74.38 6

- 경쟁 강도 - - 43.73 32 40.06 34

- 기업금융 환경 - - - - 75.36 5

- 클러스터 개발 65.73 18 70.27 16 71.69 12

- R&D지출 99.50 2 91.61 2 88.55 2

- ICT인프라 91.22 5 91.11 14 91.93 12

- 도시화(도시거주인구) - - 78.68 16 78.68 16

 비즈니스 및 노동 여건 (Business and labour landscape) 63.55 22 60.10 31 49.17 31

- 노사협력도 13.03 38 16.77 38 23.63 38

- 전문경영인 52.28 30 57.89 29 55.40 31

- 임금-생산성 관계 73.45 9 82.99 4 75.35 6

-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 - - - 39.39 18

-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규모 - - - - 31.91 22

- 웹사이트 보유 기업 - - 66.65 31 69.31 28

 2. 인재 유치(Attract) 47.92 33 49.56 33 53.35 34

 외부적 개방성 (External openness) 41.82 32 46.67 33 41.34 35

- FDI 규제 제한성(개방성) - - - - 64.59 33

- 금융 개방성 - - - - 48.62 37

- 성인 이주규모 27.40 34 26.66 34 30.32 34

- 고등교육 외국인 유입률 7.00 33 33.39 33 12.40 31

- 해외 고급인재 유치규모 55.83 20 54.46 22 50.79 23

 내부적 개방성 (Internal openness) 54.02 33 52.44 32 65.36 27

- 소수자 포용 81.11 6 80.43 8 80.43 8

- 이민자 포용 47.95 27 58.46 25 58.46 25

- 계층 이동성 44.88 35 40.02 36 33.86 35

- 여성의 경제적 역량 · 참여도 - - - - 78.76 32

- 고숙련 직종의 성평등 - - - - 93.73 14

- 기업에서의 여성 리더십(관리직) 기회 27.73 32 28.08 32 46.89 29

 3. 인재 성장(양성)(Grow) 55.65 21 55.40 25 46.53 27

 정규 교육 (Formal education) 54.13 11 62.96 15 49.50 15

- 직업훈련 등록률 14.74 35 40.26 22 14.08 34

- 고등교육 등록률(취학률) 74.04 4 66.92 4 65.88 4

- 고등교육 투자 22.47 26 63.65 31 14.38 33

- 독해, 수학, 과학 분야 학업성취도 84.71 5 75.76 3 75.76 3

- 세계 대학 순위 74.68 7 68.19 11 77.41 8

[우리나라 GTCI 세부 항목별 점수 및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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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위)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2020 2021 2022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평생 교육 (Lifelong learning) 55.56 26 56.91 19 46.15 27

- 경영학 석사 과정(MBA) 여부 - - - - 25.82 23

- 기업의 직원교육투자(근로자역량개발) 57.47 24 59.64 23 66.48 25

 성장 기회 (Access to growth opportunities) 57.27 28 46.34 37 43.93 37

- 고위 경영진의 하위 직원 대상 권한 위임 39.48 35 42.37 34 46.73 31

- 인구 대비 소셜미디어 사용자 비율 84.68 24 89.92 1 77.99 3

- LinkedIn의 잠재적 광고 시청자 5.84 37 6.73 37 7.07 37

 4. 인재 유지 (Retain) 69.40 24 77.47 24 75.58 24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66.67 23 75.00 22 69.85 23

- 연금 가입률 - - 100.00 1 100.00 1

- (실직 · 장애 발생 시) 사회적 안전망 54.00 27 60.02 26 64.22 24

- 고급인재 보유/유지 정도 68.21 17 68.21 17 67.71 17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 · 생태계 활력 58.13 35 71.78 27 47.46 33

 생활환경 (Lifestyle) 72.12 28 79.94 23 81.32 22

- 개인권(정치 · 표현 · 종교 · 사법 · 여성재산권) 94.05 26 95.39 23 93.62 26

- 개인안전 · 보안 93.48 4 94.63 4 92.83 6

- 1만명당 의사 밀도 36.99 32 29.74 36 38.90 32

- 위생시설 이용인구 99.88 8 100.00 1 99.93 7

 5. 직업 · 전문기술 (Vocational and Technical Skills) 57.57 24 63.07 28 62.11 21

 중급 인적역량 (Mid-level skills) 55.65 25 63.49 25 54.60 25

- 중등 교육수준 인력 52.23 27 44.04 30 45.59 31

- 중등 교육수준 인구 50.42 23 51.09 22 50.86 22

- 숙련 기술인 및 관련 (준)전문가 73.48 13 74.32 11 71.94 8

- 근로자당 노동생산성 46.47 21 84.51 22 49.99 22

 고용(취업)가능성 (Employability) 59.50 24 62.66 24 69.63 14

- 숙련인력 채용 용이성 74.02 17 81.79 9 69.80 5

- 교육시스템-경제 · 산업 요구사항 충족성 46.44 26 48.22 25 60.50 18

- (실제)직업-교육 일치도 - - 57.96 30 58.85 32

- 실업자 중 고등 교육수준 노동력 비율 - - - - 89.38 8

 6. 글로벌 지식역량 (Global Knowledge Skills) 52.81 18 62.30 19 51.88 16
 고급 인적역량 (High-level skills) 58.80 14 57.46 21 50.36 15

- 고등 교육수준 인력 68.89 5 65.15 2 66.21 2
- 고등 교육수준 인구 64.45 5 53.85 6 53.85 6
- 전문가 비중 52.37 18 47.76 22 46.44 24
- 연구인력(FTE) 비중 91.07 4 99.84 2 100.00 1
- 고위임원(관리)직 및 관리자 비중 7.90 38 10.09 36 8.12 36
- 고급 디지털 기술 보유 인력 비율 - - - - 27.52 19

 인적자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Talent impact) 46.82 21 67.15 14 53.40 15
- 글로벌 혁신지수(GII) 71.45 12 72.34 9 84.57 5
- 고부가가치(첨단기술) 수출 비율 42.23 9 84.61 2 64.31 1
- 소프트웨어 개발 - - - - 13.50 32
- 신규법인등록 비율(인구 1,000명당 신규등록법인 수) 12.39 26 38.95 28 - -
- 과학논문 수(인구 10,000명당) 48.75 22 80.53 21 51.23 21

주: 음영처리한 부분은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30위보다 낮은 순위인 소분류 항목을 의미

자료: 각 연도별 세계인재경쟁력지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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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국 인재양성 정책 사례 분석

정부-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협력을 위한 법 · 제도 강화, 직업교육훈련 우수 교 ·

강사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운영,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직업

교육훈련 제도와 인재유치 개방성 강화 관련 해외 주요국 정책을 우리나라 인재양성 

관련 정책 추진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0~2022년간 세계인재경쟁력지수(GTCI) 1위 국가인 스위스20)는 고용주 

주도의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국가시험 내용 결정, 이론학습-현장실습 병행식 학습 

등과 같이 산업계가 전 과정에 밀접하게 참여 · 연계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기술교육과 함께 채용연계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직

업교육훈련이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며, 자격 취득과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스위스 연방정부-주정부-전문기관 간 파트너쉽 구축과 각 주체의 책임과 

협업내용을 법령상에 명시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공급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1)

더불어, 우수한 직업교육훈련 교수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스위스의 기업 내 훈련강사의 경우 국가 

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자만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직업교육 친화적 교수 

방법 등 별도의 교수기술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도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스위스 관련 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OECD 주요국의 인재개발｣, 2019.2.와 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VPETA)를 바탕으로 재작성하

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VPETA를 ｢연방직업교육훈련법｣으로, 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에서는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연방
직업교육훈련법｣ 용어를 사용하였다. 

21) 스위스 ｢연방직업교육훈련법(VPETA)｣에서는 “연방, 주, 전문기관(사회적 파트너, 산업체 협회, 훈련
제공기관 등)은 VET(후기중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훈련)와 PET(고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훈련)에 대
한 책임을 공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hapet 1: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 Principles - 1 Responsibility for 
upper-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and tertiary-level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ET) shall be shared by the Confederation, the 

Cantons and professional organisations (social partners, trade associations as well as 
other organisations and VET/PET providers). They shall strive to ensure that there is an 
adequate number of VET and PET programmes, particularly in promising occupational 

fields.)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OECD 주요국의 인재개발｣, 2019.2. 및 세계법제정보센터 자
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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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GTCI 상위권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 우수인재유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TEM22) 분야 첨단인재 유치

를 위한 석 ·박사 등 특정 전문직 종사자 대상 비이민비자인 H-1B 제도 개선을 추

진하였고, 데이터 과학 · 분석, 재무 · 비즈니스 분석, 사회과학, 바이오에너지 등 22

개 전문 분야의 STEM 분야 추가를 통해 대규모 전문인력의 미국 근무기회 확대 등

도 추진하고 있다.

정리하면,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에서 산업계 중심의 교육 및 채용연계프로그

램 운영, 정부와 산-학-연 간 파트너쉽 구축 및 역할분담을 위한 법 · 제도적 근거 

강화, 직업교육훈련 우수 교 · 강사 확보를 위한 경제적 · 제도적 지원체계 수립 등

을 검토하여 교육생들이 보다 양질의 직업교육훈련을 공급받고 실제 현장에서의 활

용성을 향상시켜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채용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밸류체인 구축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첨단 · 우수인재 유치

를 위한 제도 개선 동향을 참고하여, 고급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제도개편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STE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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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스위스

 산업계 중심의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창출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성과 창출

  -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대표적인 제도로 학교에서의 이론교육 및 기업에서의 현

장훈련이 결합된 형태의 듀얼 트랙 VET(도제훈련)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연방-주-전문기관 간 파트너쉽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시행

  - 스위스의 ‘연방직업교육훈련법(VPETA)’ 및 관련 규정에서 각 주체의 책임 

및 협업 명시

 산업계가 직업교육훈련 전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기술교육과 함께 채용연계 효과

  - 고용주 주도의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국가시험 내용 결정

 명확히 정의된 커리큘럼 및 국가수준의 자격부여 절차를 포함한 직업교육훈련 추진

  - 직업훈련교육의 지속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 대학교육 경로로의 변

경이 용이

 우수한 직업교육훈련 교수 인력 확보

  - 국가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자만이 공식적으로 기업 내 훈련강사로 참여 가능

하도록 규정

  - 직업교육 친화적 교수 방법 등 별도의 교수기술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 규정 존재

  - 기업 내 훈련강사의 임금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 고급 직업교육훈련 공급

체계 보유

미국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 우수

인재 유치 정책 강화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

  - STEM 분야 첨단 · 고소득 인재 유치를 위한 석 ·박사 등 특정 전문직 종사

자 대상 비이민비자(H-1B) 제도 개편 

  - 데이터 과학 · 분석, 재무 · 비즈니스 분석, 사회과학, 바이오에너지 등 22개 

전문 분야의 STEM 분야 추가를 통해 대규모 전문인력의 미국 근무기회 확

대 등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OECD 주요국의 인재개발｣, 2019.2. 및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

흥원, ｢글로벌 인재 이동 동향 및 시사점｣, 2022.12.를 바탕으로 재작성

[GTCI 주요 상위국의 인재양성 정책 시사점 – 스위스 및 미국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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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주요 성과 분석

가. 인재양성 관련 주요 기본계획 성과 분석

인재양성 관련 주요 기본계획인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제1~2차)과 ｢과학

기술인재 육성 · 지원 기본계획｣(제3차)의 경우 다수의 정책 성과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 미달성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성

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인재양성 관련 주요 기본계획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 ｢과학기술인

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

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1년에 제1차 기본계획(2001~2005), 2006년에 제2차 

기본계획(2006~2010)이 발표된 바 있다. 

제1차 및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는 ‘인적자원 분야 국가 경쟁력 

10위권 진입(달성)’으로 동일한 정책(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동 성과목표는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 모두에서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주요 내용

제1차 
기본계획 
정책비전 
및 목표

(2001.12.)

 인적자원 분야 국가 경쟁력 10위권 진입

 정책비전(목표) 미달성

 - 대학교육 질 제고, 교육-산업-고용-복지정책간 연계부족에 따른 인적자원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미흡 등

 - 국가 경쟁력 순위(IMD): 28위(47개국中, ’00)→29위(60개국中, ’05)

 - 교육분야 국가 경쟁력(IMD): 32위(47개국中, ’01)→40위(60개국中, ’05) 
제2차 

기본계획 
정책비전 
및 목표

(2006.1.)

 인적자원 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달성 ⇐ 정책목표 미달성

 - 국가 경쟁력 순위(IMD): 38위(53개국中, ’06)→23위(58개국中, ’10)

 - 교육분야 국가 경쟁력 순위(IMD): 37위(53개국中, ’06)→35위(58개국中, ’10)

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달성’ 외에 추가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제1차 기본계획 성과목표와의 일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달성’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수록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001.12.,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국가인적

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 2006.1.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MD 2010 세계 경쟁력 

연감 분석｣, 2011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1차~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달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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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2005)｣과 관련하여, 

2005년 IMD 국가 경쟁력 순위는 2000년 대비 하락한 29위였으며, 이 중 교육분

야 국가 경쟁력의 경우에도 2000년 대비 하락한 40위를 기록하여, ‘2005년 인적자

원 분야 국가 경쟁력 10위권 진입’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과 관련해서는, 2010년 

IMD 국가 경쟁력 순위는 2006년 대비 개선된 23위였으며, 이 중 교육분야 국가 

경쟁력의 경우 2006년 대비 개선된 35위였으나, 여전히 ‘2010년 인적자원 분야 국

가 경쟁력 10위권 달성’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3년 교육분야 국가 경쟁력 순위(IMD)의 경우에도 26위로 세계 10

위권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원 기본계획(2016~2020)｣(2016.1.)은 ‘글

로벌 시대, 도전하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2020년까지 ①과학기술인재

를 40만명 확대하여 220만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성과목표로는 ②과기분야 일자리 미충원율 개선, ③대학교육의 경제

· 사회 요구 부합도, ④이공계박사 자기개발 만족도, ⑤수학 · 과학 학습 즐거움 지

수, ⑥해외우수인재 유치 · 활용 규모, ⑦과학에 대한 이해도 등이 존재하였다. 

이 중, ‘과학기술인재 40만명 확대’, ‘과학에 대한 이해도’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나머지 5개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2014년 대비 개선은 되었으나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개선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성 성과목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미충원율’은 

2014년 대비 개선된 8.0% 수준을 보였으나, 성과목표인 5.0%에는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의 경제 · 사회 요구 부합도’의 경우 2014년 대비 개선된 

48위 수준이었으나, 성과목표인 35위를 충족하지는 못하였다. ‘이공계박사 자기개

발 만족도’의 경우, 2014년 대비 악화된 31.3%를 기록하여, 성과목표인 50.0%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수학 · 과학 학습 즐거움 지수’ 성과지표의 경우에도 2011년 

대비 순위가 개선되거나 유지되었으나, 성과목표는 미달성되었다. ‘해외우수인재 유

치 · 활용 규모’ 지표도 2014년 대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성과목표는 달성하지 못

하였으며, ‘과학에 대한 이해도’의 청소년 부문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성인 

부문은 성과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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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 현황
2020

성과목표 현황 목표달성여부

과학기술인재 40만명 확대 180만명 220만명 225만명(’18) 달성/개선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미충원율 9.5% 5.0% 8.0%(’19) 미달성/개선

대학교육의 경제 · 사회 요구 

부합도
53위 35위 48위(’20) 미달성/개선

이공계박사 자기개발 만족도 32.5% 50.0% 31.3%(’19) 미달성/미개선

수학 · 과학 학습 

즐거움 지수

수학 41위(’11) 30위 39위(’19) 미달성/개선

과학 26위(’11) 15위 26위(’19) 미달성/미개선

해외우수인재 유치 · 활용 규모 40,115명 65,000명 48,384명(’19) 미달성/개선

과학에 대한 이해도
성인 29.2점 50점 36.5점(’20) 미달성/개선

청소년 30점 40점 44.6점(’20) 달성/개선

주: 1. ‘과학기술인재 40만명 확대’는 과학기술인재(자연 · 공학 · 의약학 계열 전공자로서 과학기술직
종에 종사하는 자) 수치를 고용조사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산출되는 지표

를 의미
    2.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미충원률’은 과학기술분야 직종 관련 사업체 내 구인인원 및 미충원인원 

조사통계 자료(고용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활용하여 산출되는 지표를 의미

    3. ‘대학교육의 경제 · 사회 요구 부합도’는 국가경쟁력 평가자료(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의 ‘대학 교육의 수준이 경쟁력 있는 시장의 요구수준에 부응하는 정도’ 점수 및 순
위를 활용하여 산출되는 지표를 의미

    4. ‘이공계박사 자기개발 만족도’는 이공계박사 대상 조사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인력 육
성 · 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 만족도 관련 조사 자료’를 활용
하여 산출되는 지표를 의미

    5. ‘수학 · 과학 학습 즐거움 지수’는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수학 · 과학의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로 세계 각국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
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 · 과학 학습 관련 설문) 문항으로 측정된 ‘수학 · 과학 학습 즐거움 인

식 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되는 지표를 의미
    6. ‘해외우수인재 유치 · 활용 규모’는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월보 및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현황자료(교육부,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를 활용하여 산출되는 지표를 의미

    7. ‘과학에 대한 이해도’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도 조사(한국창의재단)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
운 과학적 발견’, ‘새로운 발명과 기술’ 항목에 대한 성인과 청소년의 이해도 인식 정도에 대한 
지표를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원 기본계획(2021~2025) - 2021년도 시
행계획｣, 2020.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 · 분석 결과
(안)｣, 2020.4.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원 기본계획(2016~2020)｣ 성과목표 달성 현황]



∙ 69

이처럼, 인재양성 관련 주요 기본계획과 같은 상위계획에서의 성과관리가 원활

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규 또는 후속 인재양성 정책이 수립 · 시행될 경우, 

동 정책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인재양성 관련 주요 계획 수립 · 시행 시에는 지난 정책에서의 양

적 · 질적 목표에 대한 성과를 상세히 수록하고, 이에 따른 한계와 시사점을 후속계

획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명확히 포함하는 등의 성과관리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언적인 정책 성과목표가 아니라, 정량적 성과지표와 달성로드맵을 면

밀히 구축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연차별 정량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성과를 수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성적 개선방향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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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재양성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성과 및 부정수급 분석

첫째, 인구위기 대응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

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예산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근로자

의 교육 · 훈련 경험 비율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기업의 훈련제도 인지 · 활용경험도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의 인구

위기 대응 주요 정책과제 중 ‘□2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의 세부 과제로 내일배움카

드 정보공유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훈련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

는 등 인재양성 측면에서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직업훈련 관련 인구위기 대응 주요 정책과제

1. 경제활동인구 확충

□2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전 국민에 맞춤형 평생학습 ·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국민내일배움카드 · 평생교육바우처 정보공유 강화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2022.12.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구위기 대응 주요 정책과제 중 직업훈련 관련 세부과제]

또한, 최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일자리 창출 및 주요 산업 성장, 저출생 ·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의 측면에

서도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저출생 · 고령화 등 급격한 경제 · 사회적 환경변화 발생

+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의 노동대체 가능성 증가, 

의료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중요성 확대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2017.12.를 바탕으로 재작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능력개발 중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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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2019~2023년) 직업훈련 사업의 예산액은 2019년 

1.96조원에서 2023년 2.73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
금액 212,374 254,998 305,131 315,808 303,481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업훈련
금액 19,610 22,434 22,648 24,789 27,301 

비중 9.2 8.8 7.4 7.8 9.0

주: 본 표에서의 예산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앞선 인재양성 사업 예산과는 

차이가 존재
자료: 각 연도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업훈련 분야 예산 추이(2019~2023년, 본예산 기준)]

(단위: 억원, %)

주: 직업훈련 예산 비중은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중 직업훈련 분야 예산액 비율을 의미

자료: 각 연도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업훈련 분야 예산 추이 (2019~2023년, 본예산 기준)]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년) 임금근로자의 교육 ·훈련 경험 비율은 2018년 

56.5%에서 2022년 47.2%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보다 해당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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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2018 56.5 62.5 44.3

2019 53.9 61.0 41.3

2020 52.2 58.4 41.2

2021 47.7 55.5 35.3

2022 47.2 54.8 34.4

주: 1.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경험이 있는 비율

   2. 근로형태별 교육 ·훈련 경험 비율은 각 연도 8월 기준
자료: 통계청, 각 연도(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교육 · 훈련 경험 비율(2018~2022년)]

또한, 2017~2021년간 교육훈련 전담부서 보유 기업 비율은 7.3~15.1% 수준

이었으며, 같은 기간 직업훈련지원제도의 인지 비율 또한 55.8%에서 46.5%로 감소

하였다. 이 중, 동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26.1%에서 22.4%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우, 만성적 인력부족, HR전담자 부재, CEO

의 관심 부족, 정부 지원사업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율

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3)

(단위: %)

구분

기업 훈련 인프라 직업훈련지원제도 인지 여부

활용경험 여부
교육훈련 전담부서 

보유 기업 비율

교육훈련 전담담당자 

보유 기업 비율

2017 7.3 28.3 55.8 26.1

2018 7.7 34.8 53.6 21.5

2019 10.8 36.2 57.0 19.3

2020 15.1 45.0 47.3 15.1

2021 13.8 36.0 46.5 22.4

주: 1. 교육훈련 전담부서/전담담당자 보유 기업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기업 중 교육훈련 전담부서/전담
담당자 보유 기업의 비중을 의미

    2. 직업훈련지원제도 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용 중인 직업훈련지원제도(훈련비 환급 등)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활용경험 여부는 직업훈련지원제도 인지 기업 중 활용 기업 비
중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및 2022년 ｢기업 직업훈련 실태조사 기초 분석 보고서｣, 2022.1. 및 

2022.12.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업의 직업훈련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2017~2021년)]

23)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율(고용보험가입사업장 대비)은 2016년 6.3% → 2018년 
8.2% → 2021년 4.5%였다. (자료: 고용노동부,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 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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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업훈련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사업준비기간 소요, 

훈련규모 미확보, 인지도 부족 등의 사유로 적지않은 규모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도탈락률 · 취업률 · 고용유지율 등 주요 성과도 미진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

하여,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개발기간 단축, 훈련실수요자 위주의 고품질 

훈련 프로그램 · 기관 확대, 우수 교 · 강사풀 확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사업이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2023년 본예산 규모가 1.4조원

(일반회계 0.5조원 및 고용보험기금 0.9조원), 2024년 예산안 규모가 1.3조원(일반

회계 0.6조원 및 고용보험기금 0.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직업훈련 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안

내일배움카드(일반회계) (A) 426,290 518,815 584,906

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기금) (B) 838,296 887,312 734,204

합계 (A+B) 1,264,586 1,409,127 1,319,110

주: 2022년은 추경(수정) 예산 기준. 2023년 예산은 본예산(당초계획) 기준. 2024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3.9.를 바탕으로 재작성

[내일배움카드 예산 현황]

또한, 교육부의 ｢2023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에 수록된 

2023년 인재양성 사업 중에서도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세부사업이다.

또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고소득 자영업자 · 대규모기업 근로자, 만 75세 

이상, 대학 재학생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발급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다.

더불어, 내일배움카드 세부사업은 다양한 내역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 

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내역사업으로는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24), 

일반고특화 훈련25), 평생크레딧26)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기금 내역사업

24)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은 멋쟁이사자처럼 ·엘리스 ·그렙 등 청년이 원하는 민간 
혁신훈련기관, KT ·삼성 · 포스코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서울대 · 한양대 등 우수 대학 등이 참
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학습하고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

공하는 직업훈련사업이다.

25) ‘일반고특화 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확대 및 



74 ∙

으로는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27),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28), 일반직종 

훈련을 편성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사업의 경우 2021~2022

년간 집행률이 80% 미만이었으며,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사업 모두 불용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집행 측면의 개선이 요구된다.

일반회계의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2020~2022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2020년에는 92.4%였으나, 2021년에는 52.0%, 2022년은 75.9% 수준으로 2020

년 대비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의 불용액은 2020년 75억원

(7.7%)이었으나, 2021년 1,423억원(47.8%), 2022년 1,020억원(24.0%)으로 2020

년 대비 규모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내일배움카드 사업 불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신규 사업 준비기

간 소요, 역량있는 훈련공급기관 부족, 사업개시시기와 훈련비 지급시기 간 시차, 

코로나19에 따른 과정개설 지연, 훈련규모 미확보,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불용

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97,404 106,069 98,469 91,018 85.8 92.4 - 7,451

2021 214,504 297,934 297,934 154,862 52.0 52.0 781 142,291

2022 426,294 426,290 425,071 322,799 75.7 75.9 228 102,044

2023.7. 518,815 518,815 519,043 253,346 48.8 48.8 - -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3.9.

[내일배움카드(일반회계) 사업 집행 현황]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을 위하여, 10개월 범위 내 직종별 전공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직업기초교
육프로그램, 노동인권교육,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6) ‘평생크레딧(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 적
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 · 중급 수준으로 구성하여 민간 혁

신기관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7)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은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있는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기능인력을 양성 · 공
급하는 사업이다.   

28)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재직자,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 · 전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장기반 훈련을 수시 공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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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보험기금의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2020~2022년간 계획현액 대비 집

행률은 2020년 73.7%에서, 2021년 97.2%, 2022년 90.1%로 2020년 대비 개선

되는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불용액은 2020년 2,559억원에서 2021년 280억원

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827억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기금 내일배움카드 사업 불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른 훈련 중단 및 훈련생 참여 감소, 훈련수요 선별 및 훈련과정 신설에 따

른 지연 등으로 인해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0 780,316 974,616 974,656 718,714 73.7 73.7 4 255,938

2021 800,501 1,015,180 1,015,184 987,042 97.2 97.2 130 28,012

2022 798,296 838,296 838,426 755,679 90.1 90.1 76 82,670

2023. 7. 887,312 887,312 887,388 412,524 46.5 46.5 - -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3.9.

[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기금) 사업 집행 현황]

이와 같은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집행부진 및 불용과 더불어, 동 사업의 성과지

표를 개선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20~2022년간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성과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중도탈락률29)

은 ‘일반직종훈련’(6.9~7.1%) 외에는 대체로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7.9~9.4%)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30)의 경우에는,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62.9~66.1%) 외에는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53.5~59.3%)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율31)은 내일배움카드 내역사업 전반적으로 직업훈련 사업 전체 

29) 중도탈락률(단위: %)은 직업훈련사업 참여인원 중 수료를 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훈련 도중 조기취업
한 사람의 경우 중도 탈락에 미포함)하는 참여자 비율(성과평가 대상기간 내)을 의미한다. (자료: 고
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0) 취업률(단위: %)은 수료자 대비 훈련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 취업한 자 수 비율(성과평가 대상기간 

내)을 의미한다. 이 때,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취득 여부로 판정하며, 고용보험 취득은 훈련시작일 이
후 취득한 건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1) 고용유지율(단위: %)은 180일 이상 또는 365일 이상 고용유지한 참여자 수(구직자훈련의 경우 취업

률 산정에 포함된 자 대비, 재직자훈련의 경우 수료자 중 재직자 대비 고용유지자) 비율(성과평가 대
상기간 내)을 의미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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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59.1~64.6%)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소요기간32)은 ‘일반고특화훈련 

외(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일반직종훈련)’(45.0~123.7일) 및 ‘국

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82.4~85.4일)의 경우에는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86.4~97.7일) 대비 대체로 짧은 경향을 보였으나, ‘일반고특화훈련’(92.4~102.1일),  

‘일반직종훈련’(118.8~129.1일)의 경우에는 대체로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비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33)의 경우에는, ‘일반고특화훈련’(67.4~80.8%)과 

‘일반직종훈련’(87.7~99.2%)은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101.2~116.6%) 대비 낮

았으나, ‘일반고특화훈련 외(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일반직종훈

련)’(87.3~137.2%)의 경우에는 2020년을 제외하고 동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내역사업별로는, 일반회계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경우 ‘일반고특화 훈련’의 

2020년 대비 2022년 중도탈락률은 높아졌고,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은 감소하였다. 

또한, 취업소요기간은 단축되었으며, 임금수준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고특화 훈련 외(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일반직종훈련)’

의 2020년 대비 2022년 중도탈락률은 높아졌고,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은 증가하였

다. 또한, 취업소요기간은 단축되었으며, 임금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기금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경우 ‘일반직종훈련’의 2020년 대비 2022

년 중도탈락률은 낮아졌고, 취업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율은 증가하

였으며, 취업소요기간은 단축되었고, 임금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의 2020년 대비 2022년 중도탈락률은 동일하였

으며,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은 증가하였다. 취업소요기간은 감소하였으며, 임금수준

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2) 취업소요기간(단위: 일)은 훈련종료일 이후 고용보험 취득일까지 걸린 기간에 대한 산술평균으로 계
산(성과평가 대상기간 내)되며, 훈련시작일 이후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있는 참여자는 모두 포함하며, 
훈련종료일 이전 취업자는 0일로 포함하여 산술평균에 반영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

으로 재작성)

33) 임금수준(단위: %)은 대한민국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 대비 훈련참여자의 월평균보수액 값으로 
계산(성과평가 대상기간 내)된다. 이 때,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

로실태조사 결과자료를 활용하며, 월평균보수액 값의 경우 취업자의 고용보험 취득 당시 월평균보수
액 자료를 사용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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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일)

구분
중도탈락률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소요기간 임금수준

’20 ’21 ’22 ’20 ’21 ’22 ’20 ’21 ’22 ’20 ’21 ’22 ’20 ’21 ’22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9.4 7.9 8.2 53.5 59.3 56.7 61.7 59.1 64.6 97.7 86.4 90.3 101.2 116.3 116.6 

내일배움

카드

(일반회계)

일반고특화훈련 7.3 10.1 10.3 35.6 30.3 34.8 32.7 36.2 30.2 95.2 102.1 92.4 71.3 80.8 67.4 

일반고특화훈련 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실무인재양성

훈련, 일반직종훈련)

6.9 12.8 10.8 42.2 70.0 66.8 50.4 16.1 51.2 123.7 45.0 72.3 87.3 137.2 131.8 

평생크레딧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 12.5 - - 36.8 - - 56.8 - - 131.9 - - 122.4 

내일배움

카드

(고용보험

기금)

일반직종훈련 7.1 7.1 6.9 46.7 49.1 46.1 50.7 48.9 51.2 129.1 118.8 123.1 87.7 99.2 98.0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10.8 10.3 10.8 62.9 65.2 66.1 48.4 51.0 53.5 83.4 85.4 82.4 104.7 115.6 114.8 

산업구조변화대응

등특화훈련
- - 9.7 - - - - - - - - - - - -

주: 1. 각 지표별 연도는 조사연도가 아닌 사업연도를 의미

   2. 2년 이상 장기과정 등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량지표(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소요기간, 임금
수준)를 미산출

   3. 중도탈락률(단위: %)은 직업훈련사업 참여인원 중 수료를 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훈련 도중 조기

취업한 사람의 경우 중도 탈락에 미포함)하는 참여자 비율(성과평가 대상기간 내)을 의미
   4. 취업률(단위: %)은 수료자 대비 훈련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 취업한 자 수 비율(성과평가 대상기

간 내)을 의미

   5. 고용유지율(단위: %)은 180일 이상 또는 365일 이상 고용유지한 참여자 수(구직자훈련의 경우 취
업률 산정에 포함된 자 대비, 재직자훈련의 경우 수료자 중 재직자 대비 고용유지자) 비율(성과평
가 대상기간 내)을 의미

   6. 취업소요기간(단위: 일)은 훈련종료일 이후 고용보험 취득일까지 걸린 기간에 대한 산술평균으로 
계산(성과평가 대상기간 내)

   7. 임금수준(단위: %)은 대한민국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 대비 훈련참여자의 월평균보수액 값으

로 계산(성과평가 대상기간 내)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및 각 연도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내일배움카드 관련 주요 성과지표 (2020~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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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내일배움카드 사업 이외에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

통상자원부 등 주요 인재양성 사업 소관부처에서 추진하는 직업훈련 사업의 경우에도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비 저조하거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과지표도 일부 

존재하는 등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해당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면밀한 사

업관리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2023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에 수록된 2023

년 인재양성 재정사업 중 각 부처별 주요 직업훈련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살

펴보면, 각 연도별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비 중도탈락률,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소요기간 및 임금수준 지표가 저조하거나, 각 사업별로 연도별 성과지표가 개

선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성과지표별로 직업훈련 전체 평균 대비 미진한 측면을 살펴보면, 중도탈락률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20.7~22.9%), ‘전문기술과정(차세대

고부가산업)’(14.6~22.5%), 교육부의 ‘매치업 운영’(44.4~48.3%),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의 ‘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우주기술전문연수)’(17.0~21.0%) 등이 직업훈련 사

업 전체 평균(7.9~9.4%)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취업률 측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39.4~51.9%) 등

이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53.5~59.3%)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유지율 측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전문기술과정’(52.5~54.0%), 산업통상

자원부의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32.3~37.2%) 등이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59.1~64.6%) 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취업소요기간 측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전문기술과정’(98.5~134.1일)이 직업

훈련 사업 전체 평균(86.4~97.7일)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며, 임금수준의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의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80.3~89.3%) 등이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101.2~116.6%) 대비 미진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역사업별로는, 2020~2022년간 소관 부처별 사업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①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2020~2022년간 

중도탈락률, 취업률, 고용유지율이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대비 2022년 성과지표의 경우, 중도탈락률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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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은 증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 반면, 고용유지율의 경우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의 2020~2022년간 중도탈락률은 

2020년 대비 2022년 성과는 다소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3개년도 모두 중도

탈락률이 20%를 상회하며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지원’ 사업의 2020~2022년간 중도

탈락률, 취업률, 고용유지율은 모두 직업훈련 사업 평균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인력개발사업(기술인력양성사업)’ 사업의 2020~2022년간 중도

탈락률은 2020년의 경우에는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비 중도탈락률이 낮았으

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의 ‘전문기술과정(차세대고부가산업)’34)의 경우 2020~2022년간 중

도탈락률,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소요기간 및 임금수준 지표 모두가 향상되는 경

향을 보였다. 다만, 중도탈락률과 고용유지율의 경우 2020~2022년간 직업훈련 사

업 전체 평균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교육부의 ‘매치업 운영’35) 사업은 2021~2022년간 중도탈락률이 직업훈련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부처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

도대학 육성’ 사업의 2020~2022년간 중도탈락률의 경우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비 중도탈락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뿌리산업에서부터 신산업분야까지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기
초적인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 수록된 성과지표의 경우, 차세대고부가산업에 한정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라, 전문기술
과정 전체 차원에서 산출된 성과지표이다.

35) 교육부에 따르면, 매치업 운영(세부사업명: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교

육과정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중도탈락을 관리
하는 방식은 아니며,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소요기간, 임금수준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고용보험 정
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수율의 경우 2020

년 43.2%에서 2022년 51.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등급이 
‘양호’인 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보고서 상에서 매치업 운영의 중도탈락률을 수록(성과평가 세부계획

에서 명시하는 산출기준에 따름)하고 있는 바,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보고
서 상의 중도탈락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매치업 교육과정은 기초 ·심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재편하여 온-오프라인 프로젝트 기반 실

습과정인 심화과정을 병행 운영하고 있어, 향후 심화교육과정의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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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우주기술전문연수)’ 사업은 

2020~2022년간 중도탈락률, 취업소요기간 지표가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부처의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중

도탈락률,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소요기간, 임금수준 성과지표가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대비 2022년 성과도 개선

되는 양상을 보였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의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사업은 2021~2022년간 중도탈

락률, 2021년의 취업소요기간과 임금수준 성과지표는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

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1년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의 경우에는 직업계

고 취업 관련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이 낮게 조사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비 낮은 경향을 보였다.36)

동 부처의 ‘미래형자동차현장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2021~2022년간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소요기간 지표가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중도탈락률의 경우, 2021년에는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비 낮은 수준

이었으나, 2022년에는 중도탈락률 증가에 따라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임금수준 지표의 경우에는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종합하면, 최근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비 성과지표가 미진하거나 특정 

사업 내에서 연도별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성과지표가 존재한다는 것은 향후 

해당 지표의 면밀한 관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2020~2022년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직업훈련사업의 환경 변화를 반

영하고 각 부처별 · 사업별 지원분야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분석을 범부처 차

원에서 추진하여, 향후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6)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취업률의 경우, 직업계고 취업*절차의 특성상 대부분 차년도에 취업을 하
게 되어 교육 시행시기와 취업시기(고용보험 등 가입기준)의 불일치로 취업률이 낮게 조사되는 것으
로 설명하고 있다. (*교육생 중 직업계고 비율(’21): 86.6%(201명 중 174명), **직업계고 취업시기: 

(일반기업) 3학년 겨울방학 이후 또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취업 / (선도기업) 수업일수 2/3 출석
(10~11월) 이후 취업) 

     또한, 고용유지율의 경우, 직업계고 남학생***이 대부분 1년 내외 근무 후 군입대하는 사례가 많아

(퇴사처리****) 고용유지율이 낮게 조사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취업생 중 직업계고 남학생 비
율(’21): 54.8%(155명 중 85명), ****군제대 후 동일기업 재취업 형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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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일)

구분
중도탈락률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소요기간 임금수준

’20 ’21 ’22 ’20 ’21 ’22 ’20 ’21 ’22 ’20 ’21 ’22 ’20 ’21 ’22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9.4 7.9 8.2 53.5 59.3 56.7 61.7 59.1 64.6 97.7 86.4 90.3 101.2 116.3 116.6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

시엄지원
4.5 2.9 1.8 67.1 75.1 79.4 87.1 85.7 85.8 - - - - -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22.9 22.2 20.7 - - - - - - - - - - -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

성체계지원
0.9 0.7 0.5 73.1 78.9 73.1 86.6 84.6 83.5 - - - - - -

인력개발사업

(기술인력양성사업)
7.9 9.6 11.2 - - - - - - - - - - - -

전문기술과정(차세대고

부가산업)
22.5 20.9 14.6 58.6 60.8 71.1 52.5 54.0 53.5 28.2 28.9 22.8 105.1 116.7 118.7

교육부

매치업 운영 - 44.4 48.3 - - - - - - - - - -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4.2 3.5 4.0 95.6 96.4 94.5 91.9 94.5 96.1 약 12개월 2백만원 이상/월

과기부

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

(우주기술 전문연수)
20.0 21.0 17.0 56.2 62.3 64.6 75.6 64.6 72.5 134.1 105.8 98.5 139.8 158.4 171.6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4.1 4.6 2.7 76.8 81.0 83.2 69.2 67.7 75.1 65.5 52.6 52.8 115.5 130.1 140.1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13.9 5.4 2.9 - - - 84.0 86.2 88.7 - - - - - -

산업부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 3.1 7.1 - 55.5 - - 57.3 - - 48.6 - - 131.8 -

바이오인력양성 - 3.7 0.5 - 82.2 81.1 - 67.3 75.4 - 72.1 50.3 - 131.4 149.1

미래형자동차현장인력양성 - 6.5 9.0 - 97.0 84.5 - 98.2 96.5 - 27.3 45.5 - 111 114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0.0 0.0 4.6 39.4 43.9 51.9 32.3 37.2 34.3 62.5 60.3 42.7 80.3 87.7 89.3

주: 1. 각 지표별 연도는 조사연도가 아닌 사업연도를 의미

   2. 2년 이상 장기과정 등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량지표(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소요기간, 임금
수준)를 미산출

   3. 중도탈락률(단위: %)은 직업훈련사업 참여인원 중 수료를 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훈련 도중 조기

취업한 사람의 경우 중도 탈락에 미포함)하는 참여자 비율(성과평가 대상기간 내)을 의미
   4. 취업률(단위: %)은 수료자 대비 훈련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 취업한 자 수 비율(성과평가 대상기

간 내)을 의미

   5. 고용유지율(단위: %)은 180일 이상 또는 365일 이상 고용유지한 참여자 수(구직자훈련의 경우 취
업률 산정에 포함된 자 대비, 재직자훈련의 경우 수료자 중 재직자 대비 고용유지자) 비율(성과평
가 대상기간 내)을 의미

   6. 취업소요기간(단위: 일)은 훈련종료일 이후 고용보험 취득일까지 걸린 기간에 대한 산술평균으로 
계산(성과평가 대상기간 내)

   7. 임금수준(단위: %)은 대한민국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 대비 훈련참여자의 월평균보수액 값으

로 계산(성과평가 대상기간 내)
자료: 각 연도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재양성 사업 중 주요 부처별 직업훈련 사업 성과지표 (2020~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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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2020~2022년간 주요 개인 · 기업훈련 사업의 부정수급액은 감소세를 나

타내며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출결관리 위반 · 조작’과 ‘훈련장려금 수급 부적격’ 

유형의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감안하여, 훈련과정 운영 시 

수강생 근태관리와 훈련장려금 수급자격 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주요 개인훈련 사업인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부정수

급 건수는 총 99건이었으며, 부정수급액은 2억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부정수급 건수는 2020년 대비 14.8% 증가하였으나, 부정수급 금액은 

86.6%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현장일학습병행훈련 

등 주요 기업훈련 사업의 부정수급 건수는 같은 기간 총 45건이었으며, 부정수급액은 

총 19억원 규모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부정수급 건수는 2020년 대비 

35.0% 감소하였으며, 부정수급 금액도 83.1% 감소하여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20 (A) 2021 2022 (B)
증감

B-A (B-A)/A

개인훈련
부정수급 건수 27 41 31 4 14.8

부정수급 금액 127 63 17 △110 △86.6

기업훈련
부정수급 건수 20 12 13 △7 △35.0

부정수급 금액 1,458 212 246 △1,212 △83.1

주: 개인훈련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사업을, 기업훈련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직업훈련지

원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현장일학습병행훈련 사업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재양성 사업 중 주요 개인 · 기업훈련 사업의 부정수급 현황]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훈련(내일배움카드) 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건

수는 2020~2022년간 지속적으로 ‘출결관리 위반 · 조작’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부

정수급액 측면에서도 2020년을 제외하고 ‘출결관리 위반 · 조작’ 유형이 가장 큰 부

정수급액 규모를 나타냈다. 한편, 2020년의 경우에는 타년도와는 달리 ‘훈련미실시 

등’과 ‘허위 과정인정’이 다수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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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허위 과정인정 1 14 - - - -
수강자격 부적격 3 2 9 31 2 2

훈련장려금 수급 부적격 3 0.3 6 1 5 0.4
출결관리 위반 · 조작 18 16 26 31 24 15

이수자평가 위반 1 0.1 - - - -
훈련미실시 등 1 95 - - - -

주: 주요 개인훈련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사업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재양성 사업 중 주요 개인훈련 사업(내일배움카드)의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기업훈련 사업(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산업현장일

학습병행훈련 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건수는 2020~2022년간 지속적으로 ‘출결관리 

위반 · 조작’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수급 금액의 경우에는 

2020년에는 ‘훈련장려금 수급 부적격’ 유형이 6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2021년에는 

‘허위자료 제출’ 유형이 2억원, 2022년에는 ‘훈련장려금 수급 부적격’ 유형이 0.5억

원으로 가장 큰 적발금액을 나타냈다.

이처럼, 2020~2022년간 개인훈련과 기업훈련 간의 부정수급 경향 차이는 존

재하나, ‘출결관리 위반 · 조작’과 ‘훈련장려금 수급 부적격’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는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직업훈련사업의 경우에도 부정수급 유형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조사 ·파악하여 선제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허위자료제출 - - 3 152 1 1

훈련장려금 수급 부적격 2 634 1 6 1 51
훈련미실시 - - 1 14 1 30

훈련인원 조작 1 59 - - 1 1
훈련시간 미준수 1 3 1 9 1 1

출결관리 위반 · 조작 10 202 3 3 6 20
기타 6 560 3 28 2 142

주: 기업훈련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현장일학습병행
훈련 사업을 의미. 기타는 유형이 중복되는 등의 경우를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재양성 사업 중 주요 기업훈련 사업의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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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주요 개선방향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른 인재양성 거버넌스, 국가 인재경쟁력 강화, 정책

· 사업 성과관리 부문에서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인재양성 거버넌스 부문

첫째, 인재양성 관련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적 · 일관적’으로 수립 ·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령 및 계획 관련 현행 이슈

 인재양성 관련 상위법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사실상 사문화

  - 인재양성 관련 기본법이 없이 소관부처별로 분산되는 경향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인재양성 관련 법정계획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2006년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 이후 미수립

  - 인재양성 관련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부재

  - 인재양성 정책 · 사업 관련 성과관리 체계 미흡

  - 최근 인재양성 관련 소관부처별 계획 수립 및 주요 신기술 · 신산업 등 부문별 계획 형

태로 발표되는 경향



법령 및 계획 관련 주요 개선방향

 유명무실해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대체하는 인재양성 관련 상위법(기본법) 

제정 및 이에 따른 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 · 추진 필요

  - 인재양성 관련 기본법 제정을 통한 인재양성 정책 · 사업의 법적 근거 확립 및 이에 따

른 안정적 추진 필요

  - 범부처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 부처별 시행계획을 설계하여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 추진 필요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급격한 기술진보 등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범부처 차원

의 기본 · 시행계획 수정 절차 및 체계 관련 내용도 법령 상에 포함하여 유연한 대응 체

계 구축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재양성 법령 및 계획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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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적 근거와 책임을 갖춘 범부처 차원의 ‘인재양성 컨트롤타워’ 구축 · 운영이 

필요하다. 

인재양성 추진체계 관련 현행 이슈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국가인

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07년 이후 미운영

  -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규정

  -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2022.9.)에 따른 폐지 대상 위원회에 포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며 비정례적 개최

  -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같이 인재양성 정책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심의 · 평가하는 역할

은 정립되지 않은 측면

  -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운영 상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측면



인재양성 추진체계 관련 주요 개선방향

 인재양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 조정 · 심의 ·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책임

을 갖춘 범부처 차원의 ‘인재양성 컨트롤타워’ 구축 · 운영 필요

  -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 인재양성 관련 이해관계자의 균형적 참여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양한 인재양성 정책의 총괄 · 연계 · 조정 · 심의 권한 마련

  -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성과목표 평가 및 환류 등 성과관리 권한 및 책임 부여

  - 정례적 추진실적 조사 · 분석 추진 권한 및 의무 부여

  - 인력 수요-공급 단기 · 중장기 전망 및 공유 총괄 권한 부여

  - 인재양성 프로그램, 교· 강사 및 교육· 훈련생 대상 자격· 인증· 평가 제도 구축 및 운영 총괄

  -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소관 부처 간 정례적 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의견조정 권한 마련

  - 주요 인재양성 주체 간 네트워크 마련 및 정례적 의견수렴채널 가동

  - 정례적 정부통합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 백서 발간 및 이해관계자 간 공유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재양성 추진체계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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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재양성 관련 소관 부처의 인재양성 정책 · 사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

연계 · 관리함으로써, 관련 이해관계자가 적시에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필요가 있다.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종합지원시스템 관련 현행 이슈

 현행 인재양성 사업에서 ‘인재’의 정의와 ‘인재양성’ 사업의 범위가 부처별로 상이하게 

집계되고 있는 경향

  - 교육부: 2022년 기준 128개 사업(2023년은 276개 사업으로 범위 변동), 11.7조원

  -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354개 사업, 4.7조원

 인재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부처간 차이가 존재하고, 통합 · 조정이 미흡한 상황에

서 개별 부처별로 인재양성 사업이 추진되거나 별도의 인재 관련 정보망을 운영하는 경

우, 사업의 유사 · 중복을 유발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업 간 연

계 및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종합지원시스템 관련 주요 개선방향

 인재양성 관련 소관 부처 · 기관의 인재양성 정책 · 사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 연계

· 관리하여 관련 이해관계자가 적시에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필요

  - 인재양성 관련 범부처 중장기 로드맵과 정책목표, 전 소관부처 사업의 지원목적 · 대상

· 내용 · 방식, 사업추진실적 · 성과, 우수 교육훈련과정 소개를 포함한 범부처 우수 인

재양성 사례 공유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인재양성 사업대상자가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운영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종합지원시스템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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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첨단 분야 인재양성 부문

첫째, 첨단 분야 인재양성 측면에서, ‘범부처 차원’에서 첨단 분야를 포함한 인재

양성 사업 범위 ‘조율’을 완료하여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통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차

년도 예산안 신규사업’까지 포함한 인재양성 사업내역 일체를 동 통합 보고서에 반영하

여 ‘예산안 제출 시에 국회에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첨단 분야 포함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통합 보고서 발간 · 제출 관련 현행 이슈

 본 보고서에서의 인재양성 관련 사업 예산은 교육부의 ｢2023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023.9.)에 포함된 2023년 예산에서의 인재양성 사업 기준으로 2022년 예산

부터 2024년 예산안까지 분석

  - 교육부는 2022년 전 부처 인재양성 사업을 종합한 안내서 발간 시작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2021.11.) 후속조치)

  -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신규 인재양성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서의 ‘첨단인재 양성’ 관련 사업 내역 미제출, 교육부의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발간취지

(국회확정사업 기준 대국민 안내)에 따라 상기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상에 미반영되는 

등 관련 분석 · 검토에 한계

 2024년 예산안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전 부처의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예산안을 

취합하여 2023년 8월말에 발표

  - 교육부의 ｢2023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발간 시점인 2023년 9월에는 교

육부 차원에서 전 부처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사업을 차년도 예산안까지 종합하여 발표

하기에는 현행 체계 하에서는 한계



첨단 분야 포함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통합 보고서 발간 · 제출 관련 주요 개선방향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인재양성 관련 소관 부처는 첨단 분야를 포함한 인재양성 사업 

통합 보고서 발간 및 국회 제출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통

합 보고서의 발간 주체 · 시점 · 방식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

  - 범부처 차원에서 첨단 분야를 포함한 인재양성 사업 범위 조율을 완료하여 범부처 인재

양성 사업 통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차년도 예산안 신규사업까지 포함한 인재양성 사업

내역 일체를 동 통합 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안 제출 시에 국회에 함께 제출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할 필요

 향후 법적 기반을 갖춘 인재양성 컨트롤타워가 설치 · 운영될 경우, 해당 기구와 인재양

성 관련 소관 부처 간 조정 · 협의를 통해 첨단 분야를 포함한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통

합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통합 보고서 발간 · 제출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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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범부처 차원’에서 ‘첨단 분야를 포함한 인력수급 전망결과를 도출 · 조율 · 공

유’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망에 기초하여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 · 시행

하고, ‘각 세부 분야별 전망 결과 · 특징 · 범위’ 및 ‘인재양성 소관부처 사업추진경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주기별 인재양성 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첨단 분야 인재수급 전망 관련 현행 이슈

 첨단기술 · 산업의 인력수급 전망은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 수준 · 규모 등의 추세를 보

다 정교하고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경제주체가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첨단 분야 인재양성 관련 부처 · 기관별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기간 · 대상 · 범위 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고 해당 전망이 각 소관 부처 ·

기관별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부처 차원의 통합 · 조정 강화 필요

성 존재

 첨단 분야 인재양성 지원사업 소관 부처 수는 15개, 사업 수는 149개로, 다수의 인재양

성 사업이 개별 부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처 간 연계 중요



첨단 분야 인재수급 전망 관련 주요 개선방향

 全 인재양성 소관 부처 ·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첨단 분야를 포함한 인

재수급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 일체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재 수급 전망 결과를 도

출 · 조율 · 공유할 필요

  - 이를 통해 보다 일관성 있는 인재 수요 및 공급 전망에 기초하여 범부처 인재양성 계획 

수립 · 시행에 활용할 필요

 범부처 차원의 인재수급 전망 결과를 각 부처의 중점 인재양성 방향과 연계하여, 

전주기별 인재양성 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

  - 연계전략 마련 시, 교육부가 대학 · 학위 위주, 고용노동부가 직업교육훈련,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과학기술 및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교육부는 대학 측면, 고용노동부는 직업교육훈련 측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석 · 박사

(대학원) 측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인력 운용 및 기업 연계 등 응용인재(산업 ·

비즈니스 측면) 측면 등 각 부처의 인재양성 특징을 검토하여 부처간 전주기별 역할분

담 · 연계 전략 마련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첨단 분야 인재수급 전망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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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첨단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정책 수립 시, ‘정책목표, 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

요구수준, 교육 · 훈련방식, 평가 · 인증 체계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첨단 

신기술 산업으로의 실질적 필요인재 공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첨단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정책수립 고려사항 관련 현행 이슈

 대기업 · 플랫폼 기업 및 수도권 선호 현상

  - 중소 · 지역 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 및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여력 미흡

  - 교육 등을 통한 경력 축적 이후 이직 등에 따른 교육훈련-근무기간 딜레마

 무료교육, 경미한 자비부담 등에 따른 교육훈련 가수요 창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

적 수준 미비 가능성

 교육훈련공급자(소관부처 · 기관, 교육훈련기관 등)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이에 따

른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발생 가능성

 산 · 학 · 연 · 협 연계 및 이론-실습 병행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확대

 교육프로그램 및 양성인력수준 평가를 위한 인증 · 평가체계 미흡



 첨단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정책수립 고려사항 관련 주요 개선방향

 대기업 ·플랫폼 기업 및 수도권으로의 쏠림(선호) 현상 감소 방안 강구 필요

  - 계약학과 활용, 인센티브 지급과 연계한 일정 근무기간 확보 방안 등 이직률 감소 대책 

병행 필요

 교육 실수요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질적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무료교육 제한 및 자비부담 강화(적정 규모 · 속도 고려)를 통한 교육 실수요자 위주 고

급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방안 검토 필요

  - 실제 프로젝트 경험 · 사례, 우수프로그램 및 성공 · 실패 사례 공유 프로그램 마련, 현

장인력 · 전문가의 교 · 강사 초빙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필요

 구체적 수요조사에 따른 인재양성 목표 설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력수급 미

스매치 완화 필요

  - 수요조사 대상, 시점 및 방식 설계를 통한 분야별 인력양성 목표 구체화 필요

  - 세부 기술별 특징 및 필요인력 수준에 따라 구체적 교육내용과 활용방향 설정 필요

 산 · 학 · 연 · 협 연계 및 온-오프라인 혼합 인재양성 프로그램 마련 필요

  -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프로젝트 공동수행, 연구소-대학원 간 국책

과제 연계, 유관 협회 차원의 집중교육 · 훈련과정 운영 및 공유 필요

  - 온라인 교육(이론 및 기초지식) 및 현장교육(실습 위주) 혼합 프로그램 운영 필요

 교육프로그램 및 인력수준 평가를 위한 평가 · 인증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우수 교육프로그램 대상 인센티브 강화 검토 필요

  - 교육이수생 대상 인증 프로그램 운영 시 배출인력의 질적 수준 측정 지표로 활용 가능. 

기업의 경우에도 채용 시 인력수준 판별에 활용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첨단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정책수립 고려사항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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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 인재경쟁력 강화 및 정책 · 사업 성과관리 부문

첫째, 국가 인재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정부-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협력을 위한 

법 · 제도 강화, 직업교육훈련 우수 교 · 강사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운영,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주요국 직업교육훈련 제도 및 대내외 인재유치 강화 요인

을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추진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재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 현행 이슈

 2018~2022년간 우리나라의 세계인재경쟁력지수(GTCI)는 OECD 38개국 중 23~25

위권.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GTCI 순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등 인재 관련 국제 경쟁력이 미흡한 경향

  - 우리나라 GTCI 순위: 25위(’18,’19)→23위(’20,’21)→24위(’22)

 우리나라의 GTCI는 고급수준 외국인력 유입률 등 내 · 외부적 개방성 관련 항목, 직업-

교육 간 일치도 등 직업훈련 관련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FDI 및 금융 개방성’, ‘고급수준(고등교육) 외국인 유입률’ 등 ‘개방성’ 관련 소분류 항

목 대부분 30위권

  - ‘직업훈련’ 관련 소분류 항목인 ‘직업훈련 등록률’, ‘(실제)직업-교육 간 일치도’가 30위권. 

‘기업의 직원교육투자(근로자역량개발)’ 항목이 20위권



 인재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 주요 개선방향

 직업훈련 및 개방성 관련 미비점을 중점적으로 파악 · 개선해나갈 필요

  -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에서 산업계 중심의 교육 및 채용연계프로그램 운영, 정부와 산-

학-연 간 파트너쉽 구축 및 역할분담을 위한 법 · 제도적 근거 강화, 직업교육훈련 우수 

교 · 강사 확보를 위한 경제적 · 제도적 지원체계 수립 등 검토 필요

  - 미국의 STEM 분야 첨단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H-1B) 개선, 주요 전문 영역의 

STEM 분야 추가를 통한 전문인력의 미국 근무기회 확대 등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제

도개편방안 검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재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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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성과관리 측면에서 성과목표 미달성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한 

사업개발기간 단축, 훈련실수요자 위주의 고품질 훈련 프로그램 · 기관 확대, 우수 

교 · 강사풀 확보 측면을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성과관리 관련 현행 이슈

 제1차 및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는 ‘인적자원 분야 국가 경쟁력 10위권 

진입(달성)’으로 동일한 정책(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미달성

  - 제1차 기본계획기간 중 IMD 교육분야 국가 경쟁력 순위: 32위(’01)→40위(’05)

  - 제2차 기본계획계간 중 IMD 교육분야 국가 경쟁력 순위: 37위(’06)→35위(’10)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2016~2020)｣의 경우, 성과목표 미달성 항목 존재

  - 과학기술인재 40만명 확대 및 과학에 대한 이해도(청소년) 달성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미충원율, 대학교육의 경제 · 사회요구 부합도, 이공계박사 자기

개발 만족도, 해외우수인재 유치 · 활용 규모 등 미달성

 인구위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중요성 확대되고 있으며 직업훈

련 예산액도 증가 경향을 보이는 한편, 임금근로자의 교육 · 훈련 경험 비율 감소세 및 

기업의 훈련제도 인지 · 활용경험 저조

 주요 부처의 직업훈련 사업 중 사업준비기간 소요, 훈련규모 미확보, 인지도 부족 등으로 

적지않은 규모의 불용 발생, 성과지표 미흡 및 미개선 측면 등 존재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성과관리 관련 주요 개선방향

 인재양성 관련 주요 계획 수립 · 시행 시, 지난 정책에서의 양적 · 질적 목표에 대한 성과 

상세 수록 및 이에 따른 한계와 시사점의 후속계획 환류 등을 명확히 포함하는 등의 성

과관리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

 정량적 성과지표와 달성로드맵을 면밀히 구축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연차별 정량

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성과를 수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성적 개선방향을 추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한 신규 사업개발기간 단축, 훈련실수요자 위주의 고품질 훈련 프

로그램 · 기관 확대, 우수 교 · 강사풀 확보 등의 측면을 강화할 필요

 ‘출결관리 위반 · 조작’과 ‘훈련장려금 수급 부적격’ 유형의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음을 감안하여, 훈련과정 운영 시 수강생 근태관리와 훈련장려금 수급자

격 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성과관리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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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Ⅳ

인구위기 대응, 코로나19 및 탄소중립 등에 따른 산업체계 재편, 저출생 · 고령

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재양성 사업의 예산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유럽 경영대학원(INSEAD)의 세계인재경쟁력지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원(IMD)의 교육 관련 국제경쟁력지수 등 우리나라의 인재 관련 국가경쟁력은 괄목

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주요 신산업을 포함한 인재유

출도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도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속도 또한 둔화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위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직업훈련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인재양성 법령 · 정책과 재정사업 현황을 검토하고, 인

적자원 수급전망 및 국내외 경쟁력 관련 지수, 인재양성 관련 주요 계획 및 직업훈

련 사업 성과, 거버넌스 체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인재양성 정책 ·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첫째,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추진체계 측면에서는,

인재의 정의와 범위가 불확실하고 인재양성사업의 범위와 예산도 교육부와 고용

노동부 등 주관부처에 따라 다르게 집계되고 있는 등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관련 기본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인재양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을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종합적 · 체계적 성과관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

고 폐지대상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 정부의 ‘인재양성전략회의’가 법적 근거 

없이 비정례적으로 개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재양성 관련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적 · 일관적으로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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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재양성 관련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책임을 갖춘 범부처 차원의 인재양성 컨트롤타워를 구축 ·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재양성 관련 소관 부처의 인재양성 정책 · 사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

합 · 연계 · 관리함으로써 관련 이해관계자가 적시에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재 수급동향 및 경쟁력 측면에서는,

인재양성 관련 부처 간 첨단 분야 인재양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차이가 존재

하고 관련 보고서 발간취지와 정부예산안 편성시점 등의 사유로 차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신규사업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첨단 분야를 포함한 인재양성 사업 범위 조율을 완료하여 범부처 인재양

성 사업 통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차년도 예산안 신규사업까지 포함한 사업내역 일

체를 동 통합 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안 제출 시에 국회에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부처 차원에서 첨단 분야를 포함한 인력수급 전망결과를 도출 · 조율 ·

공유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망에 기초하여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각 세부 분야별 전망 결과 ·특징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통해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첨단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정책 

수립 시, 정책목표, 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요구수준, 교육 ·훈련방식, 평가 · 인증 

체계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의 세계인재경쟁력지수(GTCI)는 OECD 국가중 중하위

권이었으며 직업훈련과 내 ·외부적 개방성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는 점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및 개방성 관련 미비점을 중점적으로 파악 · 개선해나

갈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정부-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협력을 위한 법 · 제도적 근거 마련, 

직업교육훈련 우수 교 · 강사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운영,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위

한 제도 개선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우리나라의 인재양성 정책 관련 정책 추진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4 ∙

셋째, 인재양성 관련 주요 기본계획 및 사업 성과 측면에서는,

인재양성 관련 주요 기본계획인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원 기본계획｣에서 다수의 정책 성과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 미달성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위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관련 예산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근로자의 교육 ·훈련 경험 비율은 감

소세를 보였으며, 기업의 훈련제도 인지 · 활용경험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인구위기 대응 전략 차원의 세부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직업훈련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사업준비기간 소요, 훈련규모 미확보, 인지

도 부족 등의 사유로 적지않은 규모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도 대체적

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을 통한 신규 사

업개발기간 단축, 훈련실수요자 위주의 고품질 훈련 프로그램 · 기관 확대, 우수 교

· 강사풀 확보 등의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내일배움카드 사업 이외에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인재양성 사업 소관부처에서 추진하는 직업훈련 사업

의 경우에도 직업훈련 사업 전체 평균 대비 저조하거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

과지표도 일부 존재하는 등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해당 성과지표 개선

을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2020~2022년간 주요 개인 · 기업훈련 사업의 부정수급액은 감소세를 

나타내며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출결관리 위반 · 조작’과 ‘훈련장려금 수급 부

적격’ 유형의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감안하여, 직업훈련

과정 운영 시 수강생 근태관리와 훈련장려금 수급자격 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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